
o  일   시 :  2018년 9월 28일(금), 13:30~18:00

o  장   소 :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o 행 사 명 :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 구축과 가능성 모색 

o 행사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o 13:30-14:00 등록

o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씀

 ◼ 개회사 : 이승환(남북협회 회장)
 ◼ 축사 
  · 김덕룡(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부의장)

  · 이인영(국회 외통위 위원)

  ·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o 14:20-15:30 

Session 1 

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 사회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 발제
  · 이종근(교역업체 드림이스트 대표)

  ·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토론
  · 남근우(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 김상훈(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동명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처장)

o15:30~15:40 휴식

o 15:40-16:50
Session 2 

남북경협 인프라 투자의 접근방향

 ◼ 사회 : 최대석(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발제 
  · 원동욱(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 이광만(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김한신(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 이경찬(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실장)

  · 홍제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 17:00   폐회

남북교역·경협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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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

새로운 남북경협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종 근

(교역업체 드림이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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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과거사례 평가 
 

3. 남북경협과 북중무역 
 

4. 문제점과 과제 
 

5. 어떻게 해야 하나? 

발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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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업자 관점에서의 의견 

    경협 현장에 근거한 내용 

    통일부ㆍ남북협회 통계자료 참조 

    향후 경협재개에 대비한 의견 

    내륙지역 경협에 비중을 둔 내용 

2. 과거사례 평가(1) 

2-1.  교역 통계(실적)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교역 6.0 3.3 1.5 - - - - - 

위탁가공 4.1 4.1 3.2 - - - - - 

개성공단 8.1 9.4 14.4 17.0 19.6 11.3 23.3 27.0 

(생산현황)      (3.2)   (4.0)   (4.7)   (2.2)   (4.7)   (5.6)  

합   계 18.2 16.8 19.1 17.0 19.6 11.3 23.3 27.0 

    위탁가공 및 개성공단의 통계는 한국산 원부자재 및      
    가공완제품 이동 실적이 대부분 

    실질적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자이동에  
    따른 통관실적과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구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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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례 평가(2) 

2-2.  품목별 실적 (2008~2010)  

  아연괴, 석탄 등은 중국을 경유한 3국간 거래가 대부분 

순위 품   목 실적(억달러) 

1 노동력(가공비) 4.3(추정) 

2 농수산물 반입 4.3 

3 모래 반입 1.7 

4 아연괴 반입 1.2 

5 석탄 반입 0.6 

 가장 활발했던 경협은 북한의 노동력 수입  
  - 순수 북한 물자의 이동은 적은 편 

3. 남북경협과 북중무역(1) 

    북측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 
 

    - 2009년 북측에서 남측 위탁가공교역기업들에 대해 
       등록을 요구했고, 요건에 <중국중개인 지명>을 요구 
 

    - 위탁가공의 실질적 거래내용은 <남↔중↔북> 형태 

    내륙지역 남북경협은 중국인 중개인(북중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주된 사유는 :  
   

    - 남북 직통신수단이 없음 :  
       중국인 중개인 지명, 중국지사 설립, 중국기업 경유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교역이 가능 
 

    - 남북간 직접적 대금결제수단도 없는 상태 

- 5 -



3. 남북경협과 북중무역(2) 

    북한산 석탄(무연탄)은 대표적 북중무역품목 
   

    - 중국의 석탄수입 전문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내수용으로 수입하고 일부 물량(20~30%)을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 
 

    - 한국기업이 물물교환형태로 직접 거래한 경우도 있음 
 

    - 비교적 큰 거래금액의 대금결제문제가 항상 대두됨  
 

    북한산 모래는 예외적으로 직교역으로 거래되었음 
   

    - 사업자들이 협의체(남북골재교역협의회)를 결성하여 
       북측 공급자와 거래조건을 상담 
 

    - 우리 정부의 지원 : 해로를 단축하는 조치, 운항 승인 등 

4. 문제점과 과제(1) 

   남북경협 참여기업 : 소수의 전문기업 위주  
 

    - 특수사업         보편적사업 으로 환경조성 필요 
 

    - 신규 참여자들을 위해 경협의 특수성을 알리는  
       홍보(소양교육) 필요 

    신규 참여자들, 북측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거래의 내용(형태)과 연계한 품목별 반출ㆍ반입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거래품목수가 많지 않고 신규업체의 시행착오 줄임 
  

    - 일부 한도물량운영품목은 이미 공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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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과 과제(2) 

    남북 금융결제제도 부재 
 

    - 제3자(중국기업 등) 송금, 현금 전달 등 위법사항 노출 
    - 청산결제제도 도입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 경험있는 기존 경협기업 상당수가 장기간 자금사정 
       악화로 고통받아 온 실정 감안 

    직접적 통신이 불가하고 상담비용 고비용 
 

    - 팩스, 이메일, 통화 등 직접적 통신수단 부재 
    - 사실상 중국 중개인 통해야만 상담 가능한 상태 
    - 과도기적으로 경협사무소 통한 해결책 모색 

5. 어떻게 해야 하나? (1) 

5-1.  경협 환경 개선 

    남북4대 투자보장합의서 실효화 조치 

     -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5.24/2.10 조치를 반면교사로 새로운 손실보조(보험)제
도       
    도입필요 

     - 준비금 규모에 비례한 남북교역 기업등록제 검토 필요 

     - 현 여건 하에서 남측 기업의 무한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함. 

    3통 문제 해소 및 내륙 육로 운송 개통 
  - 내륙지역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수준의 3통 문제 해결에 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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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해야 하나? (2) 

5-2.  남북공동추진 프로젝트 발굴 

    남북상생의 비젼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 사례1  :  2006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프로젝트 

     - 사례2  :  2017년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이 제안한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 실행방안 

    北인프라 구축, 제철산업협력,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어업협력사업, 유휴 광산 재평가 및 개보수 사업,  
    쌀/석탄 교환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 가능 

    제2, 제3의 개성공산에 관하여 

     - 재개시 현재의 개성공단 완공에 주력하며,  

     - 추가 공단 조성보다 북한 내수산업과의 연계를 지원 

5. 어떻게 해야 하나? (3) 

5-3.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 

     

    UN제재 해제 등 외부 여건 개선은 당면 현실적 문제 
    - 美세컨드리보이콧  등의 조치가  계속 유효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협 불가 

재개시 단순히 5.24조치 이전 상태로의 환원은 비젼 결핍 
- 기초적 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당국간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영농물자 지원사업, 기간산업  
   정상화사업 등을 지원 대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北이 공표한 26개의 경제특구중 우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구를 선별적 지원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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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해야 하나? (4) 

북한의 경제특구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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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발제

남북교역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최 장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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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앆정적 추짂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2018. 9. 28. 금요일 

1 

남북관계 개관 및 정세 붂석 

남북한 경제 격차 및 북한경제 소개 

한반도 싞경제구상 추짂 

남북 기본합의서 및 경협합의서 개정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및 개발재원 조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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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관 

 ‘남북관계 개선’  ‘남북미 비핵화 협상’ 급짂젂 

 - 문재읶 정부:  5대 국정 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선정(17.7월) 
 

 - 대북제재 강화 기조  북한 고립 심화, 한반도 긴장 고조 

  ◦  북한의 6차 핵실험(17.9월), 미사읷 발사 실험(17.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얶 (17.11월) 

  ◦  미국의 북한 폭격 위협(Bloody Nose 18.2월) 
 

 - 평창 올림픽(18.2월)을 계기로 국면젂홖   

  ◦  불과 2개월 만에 「젂쟁 위험  대화와 협력, 비핵화 협상」으로 국면 젂홖 
 

 - 북한 예술단 공연(18.2월), 남한 예술단 공연(18.4월)  제1차 남북정상회담(18.4월) 

 - 제1차 남북정상회담(18.4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18.5월) 

 - 제1차 북미회담(6.12) 

 - 제3차 남북정상회담(18. 9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종젂선얶? 
 

 희망적읶 변화, 험난한 비핵화 과정 
 

 - 북한: 종젂선얶과 대북제재 해제 논의 연계 vs. 미국: 비핵화 실질적 이행 후 대북제재 해제 논의  

3 

우리정부 통일정책 개관 

4 

 

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싞경제구상 및 경제통읷 구현」 

 -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 마렦, 「남북 시장협력」 을 단계적으로 실행  생홗공동체 형성 
 

 - 안정적읶 남북 경협 홖경 조성 & 대북제재와 무관 

     ◦  남북한 정세에 따라 교역과 경협이 영향을 받는 상황 발생 

     ◦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은 제재와 무관하므로 남북간 우선적 협력 가능 
 

 - 북한 개혁개방 및 시장화 촉짂에 기여 

   ◦  그간 경협은  民(남)-官(북), 官(남)-官(북) 형태로 짂행, 그 결과 ‘퍼주기’논띾에 직면 

 

 ‘평화공졲, 공동번영‘ : 3대 목표, 4대 젂략, 5대 원칙 

  -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한반도 싞경제공동체 구현‘ 

  - 4대 젂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짂젂,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통읷기반 조성 

  - 5대 원칙: 우리주도, 강한안보, 상호졲중, 국민소통,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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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5 

 북미간 의견차를 좁히고 비핵화 협상을 짂젂시키는 ‘중재자∙운젂자’ 역할을 자임.  
 

 4.27 판문점 회담 합의문 추짂 방향 

  - ① 즉시 추짂: 확성기 방송 중지∙시설 철거, 8.15 민족공동행사 및 다양한 붂야 교류협력, 10.4 선얶 이행(산림협력, 동질성 회복 사업) 

          문화∙체육 붂야, 읶도적 붂야 교류 

  - ② 남북합의를 통한 추짂: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DMZ 평화지대 및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 남북 교류협력 관렦 법∙제도 붂석 등 대북제재와 무관한 부붂 추짂 가능 

  - ③ 여건조성 후 추짂: 10.4 선얶 이행(경제붂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종젂선얶 및 평화협정 체결 

       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짂 
 

 정권내 목표 

  - 연내 목표: 판문점 선얶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 정권내 목표: ① 종젂선얶, 평화협정,  ②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③ 통읷경제특구(경기도, 강원도) 설치 

                     ④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 당장은 대북제재로 남북경협 추짂 불가능: (해제 前) 읶도적 지원, 제도 협력, (해제 後) 경제협력 

남북관계의 쟁점 

6 

 

 (북한의 짂정성: 변화를 원하는가?) ‘기조변화 확연’ vs. ‘특별하지 않아, 과거 개방•외자유치 정책의 연장’ 

  - 경제건설총력 집중 노선: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방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 

        ① 나라의 읶적・물적 자원 총동원, ② 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 홖경 조성, ③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 1~3차 북중 정상회담: 대규모 경제사찰단을 대동하여 베이징, 다롄 지역의 농업∙읶프라 관렦 산업시설 참관 

  - 북미회담: 싱가폴 방문 시 여러 시설을 참관하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표명(베트남식 개방)  

   실질적읶 노선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 다만 구체적읶 정책방향과 사업은 마렦되지 않은듯 
 

 (대북제재 해제는 누가 주도?) ‘우리정부가 주도해서 나서야’ vs. ‘북한의 싞뢰할 수 있는 조치와 국제공조’ 

  - (북한) 싞뢰할 수 있는 조치 완료(미국읶 억류자 송홖,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굮 유해 송홖, ICBM 조립시설 해체) 

             이제는 ‘종젂선얶’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해야…. 

  - (미국) 그에 상응하는 조치 완료 (한미 굮사훈렦 중단),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아직 성급 

   우리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제재 해제가 국익에 부합하는가? 
 

 (남북경협은 무조건 해야하는가?) ‘새로운 성장동력’ vs. ‘경제적 이익이 중요, 아직은 시기상조’ 

  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 남북경협은 평화가 지속되도록 불가역적 홖경을 조성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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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격차 

 표 1. 북한 경제 규모 비교(2016) 

7 

구붂 GDP 
million USD 

GDP 
(조원) 

북한(UN) $16,789 18.5   *홖율: 1,100   

 북한(BOK) - 36.4   

서울 - 357.1 

광주 - 33.7 

제주도 16.9 

 표 2. 북한 대외무역 규모 비교(2016) 

구붂 수출 수입 무역총액 

북한 28.2 37.1 65.3 

남한 5,737 4,875 10,612 

라오스 33.5 47.4 80.9 

몽골 49.1 33.6 82.7 

 북한 경제 규모 비교(2016): 36조 3,730억원 *BOK 통계 기준 

  -  남한의 2.2% 수준     남한 1,639조 665억 원 (2016년) 

  -  GDP와 무역규모는 몽골, 라오스와 유사 
 

 북한 무역 규모 비교(2016): 65.3 억 달러 *KOTRA 통계 기준 

 -  남한의 0.6% 수준      남한 1조 600억 달러 (2016년) 

 -  중국 의 졲도: 90%이상(2014년 이후)         2006년 이젂 주요 교역국: 한국, 읷본 
 

 북한 읶구 통계(2016): 2,490 만 명 

 -  남한 1/2 수준       남북 총읶구 7,614만 명 

 - 주요 노동력 20~30대(고난의 행굮기 청소년기)로 싞체조건 열위 

 - 통읷 시 남한의 고령화 3-4년 지연 
 

 북한 공식/비공식 원/달러 홖율: 공식홖율 108.4원, 시장홖율 평균 8천원 

 -  공식홖율은 108.4원이나,  시장 홖율은  평균  8,000원 수준 

 - 외화통용(90% 이상): 큰돈 결제와 저축(외화), 잒돈 결재(내화)  
 

 베트남식 개방? (삼성: 수출의 25% 감당   KOTRA 베트남, 2017)  

(단위: 억 달러) 

주:  라오스는  점짂적 개방, 몽골은 실패한 개방( IMF 구제금융) 
자료:  2017 남북한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KOTRA) 

자료:  통계청, UNCTAD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 

 대북제재로 국내 산업생산홗동과 대외경제홗동 축소 불가피 

  - 상반기 수출 급감(젂년 동기 대비 -87.9%), 수입 축소 (젂년 동기 대비 -38.8%) 

    수입 축소로 산업생홗홗동 축소 불가피. 상대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수입 감소는 적은 듯. 

      ※ 중국 무역의 월간 통계 세부내역(HS 6digit)은 미중 통상 붂쟁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국제사회 읶도적 지원 급감: 상반기 대북 읶도적 지원 1,010만 달러(젂년 동기 대비 약 -60.0%) 

  - ¼붂기 비료 수입 감소와 폭염이 있었으나 식량생산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젂망 

8 

2018년 
북·중 무역 (천 달러) 대중 수입 (천 달러) 대중 수출 (천 달러)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해당월 누계 해당월 누계 해당월 누계 북·중 무역 대중 수입 대중 수출 

1월 205,287 - 168,877 - 36,410 - -53.6 -30.1 -81.9 

2월 111,517 316,804 102,663 271,540 8,854 45,264 -65.7 -32.4 -94.9 

3월 154,732 471,536 142,928 414,467 11,804 57,067 -64.6 -56.4 -89.2 

4월 173,704 656,553 161,928 575,895 11,776 80,659 -59.3 -43.0 -86.6 

5월 230,874 887,428 217,225 793,125 13,649 94,303 -56.8 -40.3 -87.0 

6월 217,158 1,104,537 204,193 997,269 12,965 107,268 -56.1 -38.8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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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9 

읶도적 지원 

∙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세계식량기구(WFP), 유엔아동기금        

     (UNICEF),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건, 의료 협력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읶구총조사(UNFPA) 

 

남북경협 재개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 한반도 싞경제구상 추짂 

제도적 기반 확충 

∙ 남북기본합의서와 4대 경협

합의서 개정(남북한 CEPA 체결) 

 

∙ 북한  WTO 및 국제기구 가입 

기술 지원 

 

∙ 북한 개발 재원 마렦 

※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로  ‘대북읶도적 지원을 위한 싞규 가이드 라읶’ 채택 (2018. 8. 6) 

한반도 신경제구상(Hard Project) 

10 10 

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싞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짂: ‘21세기 新뉴딜 정책’ 

홖서해 경제벨트 

산 
업 

- 개성공단 확대 개발 
-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평양∙남포∙싞의주) 

교통 
물류 

- 철도∙도로 연결/현대화(경의선) 
- 남∙북∙중 육상운송로 연결 
- 남포항∙해주항 현대화 

젂력 - 화력발젂소 싞규 건설 

홖동해 경제벨트 

에너지 
- 남∙북∙러 가스관 건설 
- 수력발젂소 현대화 
- 화력발젂소 싞규 건설 

자원 - 단천 자원특구 개발 

교통 
물류 

-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경원선/동해선) 
- 북한지역 항구 현대화 

산업 
- 관광지구 개발 
  (금강산∙칠보산) 

접경지역 경제벨트 

홖경 
- 공유 하천 공동관리 
- 접경 생물 보젂지역 지정 

관광 -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 문재읶 대통령의 한반도 싞경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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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구상 사업 추진 쟁점 

11 

 (북한의 산업정책) 싞경제구상이 북한의 경제 정책과 읷치하는가? 북한이 수용하겠는가?  

 - 과거처럼 남한에게 ‘지역 독점 개발권’을 줄 것읶가? vs. ‘북한이 성장 주도. 주변국의 경쟁 유도’ 

 

  (재원 조달) 국가간 협력, 국제기구 협력,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재원조달 다양화  재정부담 최소화 필요 

 

  (남한 내 여롞) 퍼주기 논란은 불식되었는가? 

 

 (대북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 젂에는 싞경제구상 사업의 실질적읶 이행이 어려움.  

 -  先 경협재개(2009년 수준으로 남북교역과 경협을 회복), 後 안정적 경협추짂을 위한 제도 개선 

 - 그러나, 대북제재 상황에서 추짂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읶도적 지원과 남북 간 제도 개선 정도 

 

  북한이 비핵화 노선 상에 있지만, 대북제재 해제논의가 길어짂다면? 

       先 남북 기본합의서(1991) 와 경협합의서(2000) 개정  後 남북경협 추짂 
 

남북 기본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개정의 필요성 (Soft Project) 

12 

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 보호를 위해 

 - 현재 남북 기본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는 상품교역과 개성공단, 금강산 등 읷부 대북사업만 보호 가능 

 - 만약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평양의 백화점에서 4읶 이하 매대를 설치해 판매한다면? 

   매대 운영을 위한 북한 노동자 고용, 판매수익의 회수, 붂쟁 발생시 해소 등을 다루는 남북간 합의 젂무 

 - 또, 북한에서 남한이 저작권을 가짂 노래를 불러도 음원사용료 징수 불가능 

    남북 간에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 붂야에서 우리기업의 대북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서 필요 
 

 북한에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 북한은 결과적 사회주의를 중시: 젃차적 정당성보다는, 결과적읶 목적 달성을 중시 

     때문에 ‘김읷성 주석·김정읷 위원장의  유훈’, ‘김정은 위원장 교시’, ‘노동당 강령’ 등이 ‘경제법’보다 우선 

     남한 기업이 대북사업 때, 유훈과 교시에 근거한 북한의 조치에 피해 발생. 남한 기업은 법에 근거한 조치 필요 요구 

     남북한이 합의한 ‘경협합의서’ 외에 북한 내부 논리로 남한 기업을 조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민족 내부 거래에 따른 무관세 부여의 최혜국 대우 원칙 저촉 가능성) 

 - 민족 내부 거래에 따른 무관세 부여의 최혜국 대우 원칙 저촉 여부 

 - 무관세 거래의 대북 보조금 지급 논쟁 가능성  
 

 남한이 외국기업의 대북투자 창구로 성장 (본사는 남한, 지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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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의 주요내용(체결의 원칙) 

13 

 표 4. 남북한 당국간 주요 경협 합의서  기졲의 남북경협 합의서를 바탕으로 보완 발젂 

  -  남북한 간에는 중국-홍콩, 중국-대만에 비해 풍부한 기졲 합의 有 

  -  남북경협 합의서 중 남북경협 젂반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서는 약 15건 

  

 포괄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남북한 CEPA 설계 

 - 북한에게 글로벌 스탞더드를 요구 → 상응하는 경제적 유읶 필요  

 -  경제적 열위에 있는 북한에게 단기적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읶 상호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경협에 대한 개념 젂홖: 경제적 이익,  

                                 시장거래 원칙의 남북관계 정립 

 -  민족내부 특수거래 (호혜적 관계) & 국가간 정상거래(경제적 이익) 조화 

 -  글로벌 스탞더드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설계 필요 

 - ‘북한 체제 공고화, 북한 퍼주기’ 등 기졲의 비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 노력 필요 

CEPA의 개념 

14 

 남북간 CEPA는 1국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FTA 

 - CEPA는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 

     ◦ 남북한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읷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임. 협정(Agreement)보다는 약정이 바람직 

 통읷-통합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 낮은 단계의 FTA 또는 잠정적 FTA에 해당 

 - 현재 북한의 경제 및 남북경협 수준을 감안 낮은 단계의 FTA에서 점차 통합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 

   ◦  낮은 단계의 FTA라도 상품교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서비스 및 투자 등 다양한 붂야를 포괄하는 FTA를 체결 

 표 3.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범위  그림 3. 통읷-통합 시나리오와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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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의 주요내용 

15 

 협의 시작(남북 기본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개정)  협의 완료 (남북한 CEPA 체결) 

  - 북한의 경제 개방 젂략 수립 필요: CEPA 체결은 개방 젂략의 마중물 

   ◦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지역무역협정(RTA)와 WTO가입은 반드시 필요 

     ◦  남북 CEPA 체결로 북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상 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함. 
 

 (상품교역) 관세장벽-무관세 거래 원칙 유지, 비관세장벽- 폐지∙완화에 포괄적 상호주의 적용 

 - 한국정부는 1988년 ‘7·7 선언’에서 남북경협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규정  무관세 원칙의 계기 

 - 그간 무관세거래가 유지된 이유는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 

   ◦  하지만 향후 CEPA 체결로 남북교류가 크게 확대된다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무관세원칙을 역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음(FTA 체결규정 배치, CEPA체결 취지 상실) 

 - 현재 남북한 자체 법규상 매우 높은 비관세장벽 有  기졲 합의서 상 관렦 내용 無 

    ◦  남북한 CEPA는 비관세장벽의 폐지를 지향하되 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종류별로 속도 조젃 필요 

    ◦  비관세장벽은 기술적 조치와 비기술적 조치로 구붂 가능하나 현 남북경협 조건에서는 비기술적 조치만 검토 

   ◦  비기술적 조치띾 수입허가,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보조금 등의 이슈를 의미 

      * 참고로 기술적 조치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등이 있음 

 

 (노동, 자본, 서비스)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함. 

CEPA 체결 시기와 방식 

16 

 체결 시기 

 - (1안) 제4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 

   ◦   기졲  남북 기본합의서 재개정 차원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약정 체결 

   ◦   합의서 재개정을 위한 작업반 설치 필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정문 작성 필요 

   ◦  (先 남북한 제도개선    後 남북 교역 ∙ 경협 정상화 )  방식 
 

 - (2안) 2009년 수준의 남북관계 우선 회복, 이후 적젃한 시기를 모색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 

   ◦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판문점 선얶의 국회 수용 여부, 북한을 ‘통읷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의 정상국가’로 읶정할 지 여부 등 

   ◦   (先 남북 교역 ∙ 경협 정상화    後 남북한 제도 개선) 방식 
 

 - (3안) 남북경제협력공동관리위원회 산하의 ‘경제협력제도붂가 위원회‘ 홗성화를 통해 합의 체결 
 

 방식 (앆): ‘노동, 자본, 서비스’붂야에 대한 합의는 잠정협정 형태로 체결 

 - 상품 교역:    (당장)          무관세 원칙. 비관세 붂야의 협의 필요 

 - 노동 교류:    (5년 이내)     북한 읶력의 남한 홗용(파주 등)   산업읶력 홗용 & 기술∙제도 교육 

 - 자본 투자:    (10년 이내)   남북 투자 기업의 합영∙합작 여부, 북한기업(식당)의 남한 투자 허용 여부 

 - 서비스    :    (10년 이내)   지적재산권(영화∙음악∙드라마∙소프트웨어)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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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17 

 Top-Down 방식의 빠른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 짂젂 

  - 빠른 속도, 높은 변동성, 취약한 토대  관렦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 직면 

   ◦   미국(트럼프 행정부)은 2년 이내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 

 - 당장은 제재와 무관한 남북교류는 확대 젂망, 본격적 남북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싞경제구상의 추짂 

 - 비핵화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 
 

 남북 기본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개정(남북 CEPA 체결)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직결 

  - 현재는 CEPA 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기 수준의 연구만 짂행, 후속 연구 필요 
 

 북한의 연계한 남북중, 남북러 경협사업의 추짂 

감사합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 21 -





Session 1

  ◼ 토론

新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남 근 우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 23 -





新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남근우 (민주평통사무처 정책연구위원)

1.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특징

o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2006년 제1차 핵실험으로 취해진 결의안 제1718호를 

시작으로 제2397호(17.12.22)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채택

  -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의 이전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는 양상

  - 노동자 송출, 수산물 및 섬유제품 수출, 북한과의 합작사업, 대금정산 등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 지급(bulk cash) 금지

o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39조 및 제4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

<표 1> 유엔 헌장의 주요 규정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determine)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어떤 조

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decide)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배제한 

각종 조치를 결정(decide)할 수 있으며 유엔회원국에 이러한 조치

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
2항 유엔 회원국은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5항 유엔이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한 원조를 삼간다.

제103조
유엔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o 북한은 안보리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

으로 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물론, 유엔 헌장상에는 핵실험이 헌장 39조에 위반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수많은 핵실험을 했지만 유엔 제재

를 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제Ⅰ세션 – 토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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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역 개시조건 (現대북제재 下에서의 교역환경)

o 남북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본구조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조치의 완화가 동시적ㆍ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즉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유엔 안보

리 대북제재, 특히 북미관계가 풀려야 가능

  - 경제제재가 얼마만큼 풀려야 가능한가? 이는 경제제재의 완화 수준을 의미하는

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완화의 수준이 미

국과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o 총 10번의 대북제재 결의안 中 제2356호를 제외한 9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모

두 제재의 완화, 유예, 해제의 내용이 담겨 있음.

  - 2013년 이후 채택된 결의안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를 재개할 경

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 추가

<표 2> 제재의 완화, 유예, 해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의 내용

o 대북제재의 완화, 유예, 해제 조건은“이행상황에 비추어”라는 결의안 문구가 말

해주듯이, 북한이 행동의무(핵실험ㆍ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NPTㆍIAEA 복귀, 

CVID에 입각한 완전 비핵화)를 어느 정도 이행하느냐 하는 이행의 정도와 이를 

안보리(실제로는 미국)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

협될 때 가능

  - 따라서 결의안에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완화될 것으로 보임 

결의안 제1718호(15조), 제1874호(32조)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결의 규정

의 이행상황에 비추어(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검토 및 준비가 되

어 있음을 확인한다.”

결의안
제2087(19조), 제2094(36조), 제2270(51조), 제2321(49조), 제2371(29조), 

제2375(32조), 제2397호

내용

“(상동) …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결의안 제2356호(5조)

내용 “(제재조치의 내용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

- 26 -



o 비핵화 이행 프로세스는 신고-검증-폐기의 순으로 진행되며, 

  - 북한이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적어도 신고 정도를 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교역ㆍ경

협 재개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 확보 가능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실

현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발언 

  - 이에 비추어 연내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한다면 내년부터 교역ㆍ경합의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

o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역ㆍ경협을 할 수 있는 방법

과 분야 그리고 교역ㆍ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적법한 절차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에 대비할 필요

o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

회(상임이사국 포함 15개국)를 활용하고, 그 조건은 국제법적 절차상 대북제재 결

의안의 면제조항을 최대한 활용

  - 결의안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는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안보리 제재결의

안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 중 일부를 면제(예외)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그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

 

○ (결의안 제2321호) 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

하다고 결정할 경우 결의안들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의 일부를 사안

별로 면제(exemption)할 수 있음을 결정

○ (결의안 제2321호)는 대북제재의 면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11조와 26조

(b)항에 규정하고 있음. 요약하면, 핵 및 WMD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연관되

어 있지 않고, 수익창출을 목적(금전거래 불허)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을 명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에서의 협력과 북한 개인 및 단체와의 활동, 

그리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제재 면제

○ (결의안 제2371호) 26항은 북한은행(조선무역은행,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과의 

금융거래가 북한 내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할 때 제재 면제로 결정

○ (결의안 제2375호) 17항은 유엔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음. 그러나 결의안 

제2321호에 근거해 북한 노동자 고용이 북한의 수익창출, 즉 금전적 대가가 

주어져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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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즉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사회문화교

류, 산림환경교류, 체육 및 학술교류 등 비경제분야에서의 협력

o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의미 있는 비핵화 조

치에 대한 합의와 핵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등 실제 비핵화 조치 이행이 이

루어질 경우 교역ㆍ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높음 

  - 재개 방식은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로 부터 대상 품목(사업분야)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거나 혹은 해당 품목(사업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예한다는 내용

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추진

  - 물론 교역ㆍ경협은 물자, 자재, 시설 및 대금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위원

회에서 포괄적 면제승인을 받거나 포괄적 면제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가능 

  - 제재위원회와 안보리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미국처럼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협조만 있으

면 가능

3. 교역 재개에 대비한 준비사항

□ 상황인식

o  2018년 전환의 해

  -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3년 차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당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o 고난의 행군이 만든 역설

  -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정부는 경제활동의 유일한 조정자에서 시장경제에 

의지. 본인 능력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본위 분위기 

조성. 이는 과거 산업화시대를 겪었던 남한과 같이 국가건설 세대를 육성

  - 엄청난 비극인 대기근이 진보의 박차가 될 것

o 5.24 이전과 다른 시장역할의 확대와 경제주체의 다양화

- 미공급이 지속되면서 개인기업, 돈주의 등장과 외화벌이 사업주체가 다양화

- 김정은 정권 이후 개인투자 허용, 독립채산제 기업확대, 국영기업의 생산 및 판매 

자율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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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1.0과 2.0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교집합 찾아야 함

  - 교역ㆍ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 큰 만큼 과거의 교훈 반면교사 필요

□ 남북교역 재개 대비 준비사항

o 단순 물자교역과 노동집약적 위탁가공에서 벗어나 가공교역의 경제협력과 기술집

약형 산업으로 전환 필요

  - 농수산물 사업의 경우 5.24조치 이전과 같은 단순 물자 반입형태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처럼 북한 현지의 노동력을 활용해 농산물 및 수산물을 가공한 후 반

입 유통하는 가공형태의 교역방식이 필요

  - 남북교역환경의 변화, 북한의 수산자원 고갈, 그리고 북한산 농수산물 판로가 

중국으로 형성되어 있어 교역이 재개되어도 과거와 같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

렵기 때문

  - 북한 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품교역 및 기술지원(북한 시장화 촉진)

  - 개성공단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노동인력에 대한 교육 및 공장운영 방식

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함

  - 개발협력과 접목

o 한중일 3국의 대북교역 수출입 품목의 변화 분석

o 과거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 첫째, 교역 재개시 선급금이나 시설, 설비, 원료 등의 선투자는 북한 생산공장

의 가동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지 모름. 다만, 과거에도 선급

금과 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업

인 스스로 이러한 것을 제공할 때 장부에 기록해 계약위반 시 클레임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둘째, 또 다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계약체결 시 북한측 계약주체를 민경련 혹

은 산하 총회사로 한정짓지 말고 계약을 이행할 생산기관과 당, 내각, 군, 도ㆍ

시ㆍ군 인민위원회, 은행 등 상위기관을 계약서에 함께 명기해 상위기관의 보

증을 받아놓을 필요. 상급단위의 변제보증 기관을 계약주체로 명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신용을 확보하는 방법

  - 셋째, 북한의 반복되는 계약위반 행위나 불필요한 금품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클레임 제기.‘신용=돈’이라는 

논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클레임 제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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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구(카운트파트너) 발굴

  -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은 남북교역이 재개되어도 민경련을 대남 단일창구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

  - 북한의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카운트파트너 발굴

o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사업 진출도 고려

o 정부차원에서의 법제도적 정비 개선 및 4대경협합의서 실질적 발효

  - 정부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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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토론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 구축과 
가능성 모색󰡕

 - ｢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김 상 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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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 구축과 가능성 모색󰡕
            - ｢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 김상훈(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1. 부침의 대북정책 - 남북경협 불안정성 

□ 부침의 대북정책 : 불확실성

○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이후 참여정부까지 지속되어온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도된 대북정책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7.11.)이 발생하고 

연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 사건(2010.3.26.) 등이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이 시행

-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한국 정부가 실시한 대북제재 조치로써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 사업의 중단 그리고 신규사업을 불허

○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전면 중단(2016.2)하는 등 남북한 간의 모든 경제협력사업을 폐쇄

-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유럽까지를 연결하려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남․북․러 간 진행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모든 다자 협력도 함께 중단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 : 불확실성 ⇒ 실제 기업 피해로 구체화

○ 양적인 성장 : 2015년까지 남북교역 총액은 245억달러

- 2015년까지 개성공단 총교역액은 전체 남북교역 총액의 43%(140억달러) 차지

- 2015년까지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32.3억달러

○ 질적 성장 부족

제Ⅰ세션 – 토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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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형태 : 일반교역(trade), 위탁가공, 개성공단 사업 등 “생존형 경협”

- 제도 : 남북한간 합의서 + 남한에서의 교역 관련 법‧제도의 한계

2. 교역 형태의 고도화

□ 생존형 ⇒ 상생형 모델 필요

○ 북한의 저임금 활용型 교역 ⇒ 남북한 value chain 형성 교역으로 발전되어야

일반교역에서의 협력 모델 경협에서의 협력 모델

“북한의 부가가치 구조 확대” “북한 생산부문(공장‧기업소)의 현대화‧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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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역 제도의 고도화 : 교역의 안정적 재개와 발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

□ 경협･교역 재개 대비 : 보상‧보험 제도 개선 및 ｢기업공동지원단｣ 설치 

○ 남북 경협‧교역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관련 보상‧보험 제도 개선 

-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에서 요구하는 대위변제이행각서 요구에 대한 개선1), 

부보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투자를 보장하고, 기업의 투자 실태를 반영

하여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경협보험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2). 

-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 남북경협 기업의 손실 

보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업공동지원단｣ 설치 

- 교역물품 수송대책 구축, 북한내 투자설비 점검을 위한 민관 공동 조사단 

구성, 기존 합의서, 계약서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회계‧

법률 지원

- 무역제재를 경험한 리비아나 미얀마의 경우 정부의 완화조치 시사와 실제 

단행까지는 각각 9개월과 11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

□ 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고도화 대비

○ 빅딜(Big Deal) 포괄협상 :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 

임금 지급 방식3) 등의 현안과제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포괄협상으로 해결

1) 수출입은행이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의 가입 요건으로 기업에 대해 대위변제이행각서를 북측으로부터 
받아올 것을 요구(2003년 8월 체결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규정 사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기업이 북한으로부터 대위변제이행각서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며 이 조건으로 인해 보험에 미가입하는 기
업이 상당 수에 달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2) 부보율은 보험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의미하며 현재의 보험제도에서는 경제특구 지역은 90%, 경제특구 
이외지역은 70%를, 교역보험은 일괄하여 70%를 부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통상 가입시 
10%의 희망이익까지 포함하여 110%를 부보하고 있고, 화재보험의 경우 시가대비 보험가입이 가능한 점 특히 재설
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현 시가보다 높은 재설치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임금 지급 방식 문제의 핵심은 남측이 지불하는 노동자 임금이 북측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북측에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으로 입금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등은 북한 
노동자들의 수당과 보너스 등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등을 더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계산, 일괄적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금하는 일종의 '간접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노
동자들은 총국으로 지급된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북한 원화, 물품 교환권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개성공단 지급액(임금, 임대료 등)의 전용 의혹을 야기하면서 결국 유엔안보리의 대량현금

공장‧기업소 재건 + 기술협력型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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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한제 개선은 입주 기업들도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지만4), 제도의 

근거도 미약

- 임금 인상 상한제를 기숙사 건축, 도로 확충, 3통 문제 등과 같이 기합의되

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할 필요

- 인력 충원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보장과 노무 관련 행위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협상도 포괄협상에 포함

-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3통 문제 해결, 

노무관리권 보장 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임금 인상 

부담을 해소

○ 일방적으로 개정된 ｢노동규정｣을 바로 잡아야 

-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 부족, 진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한 당국 모두의 숙제임을 

상기하여, 개정된 규정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원칙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알선료 폐지 :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하여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1인당 17달러인 근로자 ‘알선료’를 큰 폭으로 

낮추는 협상을 통해 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을 것임. 

- 임금 직접 지급 : 무엇보다, 폐지된 ‘임금직불제’를 원상회복하여 임금을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실행하는 것이 개성공업지구 

재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상 복귀시켜야 함.

○ 원산지 문제(Made in Korea) 해결 : 한국산 인정5) 및 인정 대상 품목 확대6)를 

(bulk cash) 이전 금지 조항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문제는 2009년 이후 총 3차례(2009.9, 2014.3, 2015.2) 발생하였다. 북한은 

남북한간에 기합의한 임금 인상의 5% 상한선 규정의 시정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결정한 임금 인상분을 일
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취해오면서 남북한 당국간 협상이 반복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북한 노동자 철수 등의 문제가 결국 입주 기업의 생산차질로 이어
진다는 점 그리고 임금 상한선을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기업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상한제 제도의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상한선을 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임금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남한 당국에 촉구하기도 하였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15.6.8.).

5) 한국과 미국 간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대한민국 원산지 획득 문제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성공단 제품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미 
FTA에 적용되고, 미국에 실제 수출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동의와 의회의 별도 
승인(한미 FTA 부속서 22-나 : “legislative approval for any amendments to the Agreement”), 정상무
역관계(NTR) 적용 승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수출입 승인 등의 선행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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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 협력

○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등

□ 북한내 생산 요소 평가 : 활성화를 넘어 고도화를 위한 과제

○ 북한이 보유한 생산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 진출(지원) 전략 수립의 

토대를 확보하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비

- 북한내 공장‧기업소 현황에 대한 평가 

    ⇒ 북한의 기초 생산부문 재건 및 남북 산업협력의 핵심

- 경제특구 및 20여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발전 계획을 남북공동

으로 수립

    ⇒ 우리는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 

       현 단계에서도 실행 가능

       ※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의지를 남북한 공동으로 전파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

○ 기술인력 양성 : DMZ內 남북기술인력센터 

- 북한 인력의 생산성 평가는 기술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임. 

 ⇒ 남북교역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기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Vivian C. Jones, Michael F. Martin,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CRS Report for Congress(RL34524), CRS, 2012.1.5.; “한미 FTA 5년 평가-노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항’을 누가 살릴까?”, ｢프레시안｣, 2017.3.21.

6)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정에서도 267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들 품목 중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63개에 그쳤
음. 이러한 미스매칭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 
관세혜택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메이드 인 개성’ 한국산 인정 특혜관세 
사례 한 건도 없다”, ｢조선비즈｣, 2014.2.18.; “개성공단 제품 FTA 관세혜택 못 받아”, ｢헤럴드경제｣, 
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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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토론

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동 명 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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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활성화의 성공조건

동명한(前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장)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으며,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은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음.

 휴전 65년 이후 6개월이란 단기간내 3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북­중 등 

한반도 이해당사국 정상 간의 만남은 역사적 변혁으로써.

 이런 기회를 맞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 등의 모멘텀,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당위성이 아닌 실효성 차원의 대북 접근자세가 요구

됨.

□ 새로운 남북경협시대의 실증적 환경 분석

o 4·27 ‘판문점 선언’ 제1항에 의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합의 등으로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  
  벨트’ 구축이란 양대 축으로 구성. 
 · 한반도의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평화 도모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 연계 추진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용을 통한 남북 간 24시간 소통체계 구축 등

 → SOC · 블록화 · 경제영역 확충 등 규모의 경제협력 프레임 전환 
o 북·미를 비롯한 주변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반도 정세 불투명

제Ⅰ세션 – 토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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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조치 : (南)남북관계 개선, (北)종전선언, (美)실질적 비핵화 조치 
- 북의 비핵화 조치 이행까지 ‘대화와 지속적인 압박·제재 정책’ 유지
 · 美,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속도 조절을 기대
 · 현행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추진은 극히 제한적임

o 최근 남북비즈니스 환경(저해 요인) 분석 

o 현재 남북경협 비즈니스 환경은 제1기 남북경협 시기에 비해 정치적  
  이거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극히 불투명한 구도.

- 北. 비핵화는 물론 보편적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정상국가화 선결과제
- 따라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차원의 경협은 ‘인도적 지원성 경협,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공공성의 경협추진과는 괘’를 달리하길 권고.

제1기 남북경협 환경

╇

북핵관련 대북 제재

╇

새로운 α 변수

▷ 남북경협 여건·제도 미흡

- 상호 경제제도/시스템 상이
- 고비용/시혜성적인 경협구도
- 비즈니스 인식 및 역량 결여

▷서방국 대북경제제재조치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하의 반출 제한
  : AG(생화학), MTCR(미사일  
   기술), NSG(핵), WA(재래  
   무기,이중용도)

 - 북한산 상품 고관세율 적용
  : 미국 수출관리 규정(EAR),  
   Catch-all,Non-undercut  
   Policy 

▷ UN 대북제재 결의
 : 2270, 2321, 2371,  
   2397호 등  조치

▷美·서방국가의 자체
  대북제재 조치

 - 세컨드리 보이콧, 
   SWIFT 탈퇴
 - 외교관 추방, 노동자  
   감축 등 

▷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정책

- 우리식경제관리방식
 : 6·28 방침(‘12)
- 사회주의기업책임관

리제: 5·30로작(‘14)

▷ 북한 시장경제화

- 종합시장,장마당 등  
   500 여 개 상설화
- 사금융, 운수업·건설 

등 개인사업 성행
- 달러라이제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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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발전 가능한 실효성있는 남북교역 활성화방안 

o 기본적으로 경협 4통 (物通 · 産通 · 金通 · 情報通) 실행화

- 북한 내륙과의 육로운송 및 내수시장과의 교류 허용
- 국제금융결제망( SWIFT) 복귀 및 금융결제시스템 확립
- 경제관리시스템 / 산업/ 공장· 기업소  등의 각종 정보자료 공유 등

o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남북한 간 경협거버런스 구축(한반도 內)

- 남북한 간 경협 창구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민경련/ 중국 대표부의 역할 및 기능의 비대화 등 부작용 보안
 · 북한 원산지 증명 발급제도 개선  
 · 상생의 경협관행 정착 및 다단계 교역 추진구조의 개선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남북경협의 Hub 및 Core 역할」 자리매김 
 · ‘5.24조치’를 반면교사로 삼아 협의사무소의 연속성 담보
 · 남북 상호 ‘경협 희망 분야 및 상시 사업 제안제’의 상설화

o 남북한 간 법·제도의 호환성 및 투자 안정화 담보장치 마련

- 특히, 남북 4대합의서 중 ‘투자 보장 및 남북 상사중재위 설치·운영’
- 北. 국제중재협약(「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가입·국제중재 규범을 준용

o 기존 경협방식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통한 북한 생산기반 확충 등

- 위탁가공 및 농축수산물 1차 가공교역 등을 위한 가공클러스터 개발
- 상생의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 확대를 통해 남한 경제의존도 제고

 경제의 기본은 물류와 자본의 이동 / 산업의 뿌리는 제조업
 ==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 (영국 시인, 바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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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역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o 통일부 산하 「남북경협 전담지원기관」 설치·운영

- 남북경협관련 콘트롤 타워 기능 및 정책 집행의 전담 총괄기구
-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Seed-Money 역할(이차보전, 보증보험 등)

o ‘남북경협(교역)보험제도의 정비 및 양성화’ 등을 통하여 경협기업을   
   「제도권 틀」 내로 수용

- 경협보험이 ‘경협의 린치핀(Linchpin) 역할’토록 운용의 내실화 도모
- 대위권 이행보장 각서 요구 개선 등 대위변제권 확보방안 모색

o 개성공단을 남북교역 지원 및 사업 인프라의 거점화

- 물류지원센터 : 화물터미널, 물류창고, 상품시험검사소, 검역체계
- 품질 하자 보수 및 디자인포장센터, 가칭)대체물자 교역지원기구 등

o 기타 지원제도화 

- 에듀컨설팅 및 현지 경영·기술지도의 정례화 / 컨설팅 전담회사 지정  
  제도화 
 : 정보력·협상력 등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및 멘토 기능 강화 
- 기존 남북경협기업인의 재기지원방안 강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보다 S/W성격의 지원기능 강화  

▷ 남북경협 정책기조의 전환 : 통일 정책 ⇒ 산업정책 + 통일정책
▷ 경협 주체 : 자기책임 원칙이란 경협프레임 정립 

「고장난명(孤掌難鳴)」 式으론 남북경협의 미래는 없다

- 44 -



Session 2

  ◼ 발제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추진 여건과 전망: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원 동 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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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중 3각 경제협력 추진 여건과 전망: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원동욱(동아대 중국학과 교수)

1. 왜 남북중 경협인가?
 
1-1. 동아시아 소다자협력 모델: 남북중 협력

- 다자협력은 다자주의 개념에서 출발. 다자주의란 특정한 원칙에 의해서 셋 이상의 
국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지칭하며, 다자주의의 실현은 개별 국가 사이의 상호작
용과 연계의 합으로 공동이해에 대한 조정(coordination)과 협조(collaboration)의 
개념을 포함함1)

- 다자협력의 이론적 검토는 지역통합론, 국제제도(레짐)론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 
수행을 의미하며, 특히 유럽통합의 사례를 통해 기능적 확산효과에 주목하는 자유
주의적 시각인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vs 정부간 이해관계의 수렴현상에서 통
합의 근본적 동인을 발견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인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가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구성주의적 시각의 보완이 필요함

-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문화적으로 이질적 요소들이 많아 다자협력
의 사례나 모델을 찾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동맹에 기초한 양자협력을 위주로 협
력모델이 설정되어 왔음. 물론 UNDP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다자협력으로서 두
만강개발프로그램(TRADP)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동아시아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미·중·일·러 4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축이 벌어지는 지역으로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잘 이루어지나 정치안보협력은 미진한 소위 ‘동아시아 패러독스
(East Asian paradox)’현상이 두드러짐

- 동아시아 소다자협력은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음.2) 지역주의 즉 다자협력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지역주의적 소다자
협력을 시도할 수 있음. 경제적 통합의 필요성에 따른 한중일 3각협력, 나진-하산 

1)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1992), pp. 561~598.

2) 김성한,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국제관계연구』 20(1), 
201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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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계기로 하는 남북러 3각협력이 그 예로서 아직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되
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냉전적 구도를 해체하는 다
자주의로의 한 경로가 될 수 있음 

-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아시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소다자협력을 한미동맹과 다자협
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함. 남북중 
협력은 이러한 역내 소다자협력의 논의의 주요 대상이자 실천 모델의 하나로서 남
한, 북한, 중국이라는 세 국가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조정과 협조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함

1-2. 남북중 3각 협력을 제약해온 구조적 배경

-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양상은 서구 국제체제의 특성과 다르게 발현. 동아
시아 국가들의 근대화/국제화 과정은 유럽처럼 국가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닌 서
구 제국주의 확산이라는 피동적, 수동적 양태임.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
민주의라는 역사적 요인이 동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노정하였으며, 더욱이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지속에 따른 이념적 대립에 따라 북방삼각(북한, 중국, 러시아) vs 
남방삼각(한국, 미국, 일본) 대립구도가 형성됨 

<그림> 한미일 남방삼각 vs. 북중러 북중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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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남북중 3
각협력 역시 동아시아 협력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함. 예를 들어 1992년 한중관계의 
역사적 전환에 따른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립주의로 한반도의 냉
전구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양자협력(혹은 동맹) 위주의 협
력구도에 머물러 있음

- 물론 탈냉전기 한중, 북중간 경제협력이 확산되었고, 2000년대 들어 남북간 경제협
력이 본격 개시됨으로써 남북중 3각협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북한
의 남남북중(南南北中) 분할구도3)와 핵개발 노선에 따라 남북중 3각협력으로 확대
되지 못함. 또한 북핵과 한미동맹에 대한 한중간 이견이 노정되면서 북중 양자협력
을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함4)   

- 남북중 3각협력은 공동의 번영과 역내 안정을 위한 기능주의적 협력 확대 이전에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이라는 관련국간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현실주의
적 접근과 함께 역사적 제도주의적(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해법의 모색이 필
요함. 즉 강대국간 균형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축적되어야 함. 그리고 한미일로 연결되는 남방삼각과 북중러로 이어지는 
북방삼각의 대결구도의 고착화 방지 및 기능주의적 해법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국
간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최소한의 상호신뢰 확보가 요구됨

1-3. 남북중 3각협력은 왜 필요한가? 왜 지금 다시 제기되는가?

- 남북중 3각협력의 필요성은 남북러 3각협력과 함께 탈냉전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
음. 냉전으로 야기된 왜곡된 분단구조를 혁파하고 한반도 종단축을 대륙으로 이어 
해양과 대륙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음. 특히 참여정
부 시기는 북중 접경지역(특히 두만강지역) 개발을 시범적 협력프로젝트로 설정하여 
남북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으나, 앞에서 제기한 북한에 의한 남남북중(南南北中)의 분할구도를 온전히 극복하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에 의해 성사되지 못함 

-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른 대북압박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 악화되고 남북중 3각협력 논의는 실종되었음.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 및 협력 단절과 달리 중국의 대북 관여에 따른 북중경협이 
확대되는 2009년부터 다시 남북중 3각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2010년 이명
박정부의 5.24조치를 통한 남북경협의 위축과 달리 김정일 위원장의 3차례 방중을 

3) 북한은 그간 남북접경지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한과 협력, 북중 접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러시아)과 협력하는 분할협력구도를 전개함

4) 반면 북러간 협력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러협력을 통해 남북러 3각협력으로 변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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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북중경협의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통중봉남(通中封南)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
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남북중 3각협력의 필요성이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됨5)

- 박근혜 정부에 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추진되었으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의 주창
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위를 활용하여, 한러간(혹은 남북러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과 중국의 ‘일대
일로’(一帶一路, One Belt & One Road) 전략구상과의 협력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과 개성공단의 전면폐쇄 등 남북 갈등으로 남북중(러) 3각
협력의 기회가 실종됨 

- 한편 2013년 북중경협의 북한측 책임자였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중관계는 다시 
소원해졌으며, 북한의 거듭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역시 강한 피로도와 함께 북핵 이슈가 미국의 대중 압박과 
봉쇄의 빌미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UN의 대북제재에 적극 나
서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북중경협 또한 일정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여기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빚어지면서 남북, 북중, 한중 양자관계는 모두 악화되
어 양자협력 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함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 양국간 갈등이 
완화되고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국정과제로서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 구상이 가동되고 있음.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북한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
한 주변국들이 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 정세변화의 이해당사국으로 그간 북한과의 정치·외교·군사·경제 교류
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이자 북한 개발을 둘러싼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최근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북중관계의 복원에 노력하고 있음. 중국은 향후 북
한 개혁·개방 과정에도 한반도 경제발전의 강력한 배후국가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사업 연계는 남북한 모두에게 주요한 과제임. 이에 남북중 3각협력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5) 2010년 마침내 북중간 황금평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착공식이 성대히 거행되는 등 북중밀착에 
따른 경제협력의 가속화가 이루어짐. 이러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은 물론이고 핵 문제
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한반도 주요 거점에 대
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북중 접경지
역(압록강, 두만강유역)의 개발협력에 한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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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 개방과 발전을 목표로 역내 정치군사적 안정을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평
화와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중 3각협력은 인프라 연결, 산업단지 조성, 시장경제 교육, 농어업 협력 등 다
양한 영역의 경제협력으로 전개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불가역적
으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향후 남북
중 3각협력을 축으로 남북러, 한중일, 한중러, 한미중, 한미러 다양한 3각협력을 가
동·활성화시킴으로써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중첩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이
를 통해 주변국의 역학관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완충자이자 협력
의 촉진자로 기능함으로써 남북중 외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음  
       

2. 중국의 남북중 경협 관련 시각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지역안정과 자국의 발전 및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해 왔는바, 최근 한반도의 대화국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
지입장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 아래 남북관계 안정 및 발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등을 지지해 옴. 특히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이 고조되면서 전쟁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은 ‘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음

- 중국은 최근 남북미 주도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이러한 대화국면이 중국 주변
정세의 안정과 안보위협 감소에 도움이 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과정이 자국의 영
향력 확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미간 직접대화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갈등 완화 
및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자국이 소외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른 결
과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음. 즉 중국을 배제한 북미간 급속한 관계 개선은 완충지
대로서 북한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으로 인한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약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정 소외로 책임대국의 위신 실추, 미
국 주도의 한반도 주변질서 형성,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따른 미국의 전면적 압
박 등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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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선호하며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구도에서 각기 관리하고자 함. 정부차원에서 남북중 3
각협력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러한 3각협력이 남북협력과 마찬가지
로 기본적으로는 지역정세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동아시
아 국제관계의 상위구조에 해당하는 미국 변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한중관계, 북
중관계 등 양자관계가 선순환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중 3각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임. 즉 중국은 남북중 3각협력의 본질이 지역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미중관계, 북미관계 심지어 북일관계, 북러관
계 등 체제 외적 구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함. 따라서 남북중 3
각협력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옴

-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에서, 
“한국측의 대북한 교통, 통신 등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측의 지하자원 개발 
제공”,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없었으나,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남북중 3각협력이 가
능하려면 각국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측면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
단함. 즉 남북한 양자의 정치적 화해의 의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북중관
계 등 외부체제의 구조적 제한, 3각 경제협력의 이익배분구조 등이 신중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고 함6) 

- 중국은 남북중 3각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명
확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력에 대한 의지와 인식공유의 축적, 그리고 
적대감 해소 등이 요구된다고 보며, 실질적인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첫 단계는 협력구상에 대한 논의과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서 협력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두 번째 단계는 협력 플렛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도적 건의
와 협상토의를 진행할 공간을 확보하여 3각협력에 체제적 동력을 부여하고 제도적 
구속을 실행하는 것임. 세 번째 단계는 3각협력을 ‘개방적 지역주의’로 확대하여 더
욱 많은 역내 이익상관자들이 협력의 과정에 진입하도록 하여 더욱 넓은 지역 안보
와 번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하는 것임7)

- 박근혜 정부시기 남북관계가 경색, 대립의 길로 치닫고 더욱이 한중관계 역시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상황에서는 남북중 3각협력은 가동되기 어려웠지만, 문
재인 정부에 들어와 한중관계가 복원되고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

6) 董青岭, “中朝韩三边经济合作: 可能空间与未来潜力”, 『党政研究』, 2015.2, p.12
7) 董青岭, “中朝韩三边经济合作: 可能空间与未来潜力”, 『党政研究』, 2015.2,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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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혹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중국내에서 다소 신
중하기는 하지만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음. 
이미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측과 침체위기의 동
북3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기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기본적
으로 동북3성에서의 한중협력은 북한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남북중 3각협력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큼

- 남북중 3각협력(경제협력)을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과 입장은 상당히 복잡함. 미중관
계에 대한 고려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책임대국으로서 위상으로 대
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협력은 물론이고 남북중 3각협력이 매우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중 3각 경제협력은 3국의 경
제적 상호보완성이 매우 크며 협력의 공간과 영역이 다양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 해제된다면 북중협력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남북중 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최근 비교적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이라는 중속성장시대에 접어들어 산
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구미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소하고, 더욱이 축적된 
대량 자본의 새로운 투자처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
로 프로젝트의 경우, 6대 경제회랑의 경제적 총합이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북아경제
회랑 하나에도 이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남북중 3각협력의 측면에서 동북지역과 한
반도를 잇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임8) 

- 주지하다시피,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이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협력을 실
현하는 전략적 구도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구도 아래 중국은 주변
국과의 경제회랑과 경제벨트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초국경 
경제회랑 혹은 경제벨트 건설은 ‘일대일로’ 건설 추진의 전략적 배치이자 구성부분
이며, 주변외교 실행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가짐. 하지만 
중국의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
역이 여러 역사적, 국제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 주변외교의 협력권에서 단층과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음. ‘일대일로’가 6대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층과 공백을 보이는 동북아지역에 중국-북한-한국을 잇

8)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왕무커(王木克)나 중국 푸단대 중국과 주변국가관계 연구센터 주임인 스위엔
화(石源華) 등은 각기 동북아경제회랑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의 필요성과 현실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음. 王木克, “東北亞經濟走廊的現實可能性”, 『世界知识』, 第14期, 2015, 
p.72; 石源華, “倡議中朝韓經濟走廊實現周邊合作全覆蓋”, 『世界知识』, 第5期, 2015, p.72. 한반도-
중국 경제회랑과 관련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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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짐.9) 

-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되는 북핵실험으로 북중 간 관계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치며 
북중 경협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국모델’의 
북한 이식을 통해 북한을 개방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내적 동기를 버리고 있지 않
음. 적지 않은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중관계가 소강상태를 넘어서 새
로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라는 역사적 기회와 중러 양
국의 밀월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과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양자적 차원에서 다자
적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성장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음10)

- 중국 중앙정부 차원과 달리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동북지역은 남북중 
경제협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옴.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북중경협의 유력한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해 왔으며, 동북지역 
경제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외개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
는 인식이 깔려 있음.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지역이며, 동북지역이 경제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남북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11)

3. 남북중 경협 추진 여건 진단

3-1.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남북중 관계 전망

-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2017.4.20.)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
하고 기존의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유리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평창올
림픽 이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대미 접근 및 북미
회담을 수용함. 대외 환경 개선에는 제재 완화 더 나아가 제재 해제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함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철거, 미군 유해 송환 등의 우선적 조치를 취함

9)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 문건에서 이 경제회랑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대일로’ 
자체가 개방적 협력플렛홈으로서 상황 여하에 따라 그 협력의 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王木克, “東北亞經濟走廊的現實可能性”, 『世界知识』, 第14期, 2015, p.72.
11) 金强一, “朝鲜半岛局势对东北三省的影响及对策”, 2015-12-31, 

http://www.sohu.com/a/51663882_123136(검색일: 20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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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3(4)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미 적대관계 청산(북미수교) 
등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바, 미국의 
‘선비핵화, 일괄타결’의 입장과 달리 자국의 비핵화 수준에 상응하는 한미의 선의적 
행동과 비핵화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북미간 입장 차이
를 극복하고 북미 협상에서 최대의 입지와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은 미중 경쟁 
및 갈등구도를 활용한 이중 해징 전략12)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 및 경협 확대, 외교적 우군 및 안전판 확보라는 북중관계 개선의 동인이 존재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딜레마로 중
국카드의 전적인 활용엔 한계가 보임

- 중국은 자국이 배제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에서의 발언권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 역
할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3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 민생건설 등을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지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13) 북중 전략채널 구축을 통해 양자간 상
호 이견 조율과 협력 수준을 조정하고 자국의 존재감과 역할을 과시함으로써 중국
배제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역할론을 각인시키고자 함. 즉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한반
도의 불확실성을 제어하며 적극적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전 교두
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중국과의 사드분쟁을 종식시키고 협력관계를 복원하

12) 즉 중국카드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미국카드로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려는 전략
13) 최근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비핵화에 대비해 북한과의 경협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국

제무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차원에서 대북제재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징후가 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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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의 과정에서 북미협상의 양국간 가교(linker)역할을 통해 협력 촉진자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역내 6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공동번영의 기제를 
통해 평화안보를 촉진하는 동시에 협력의 공간을 남북 차원에서 점차 동아시아로 
확대하고자 함

- 남북한, 중국의 정세인식은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양자관계 개선 및 협
력의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남북중 3자 대화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
음.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CVIG)의 세부이행에 관한 추가 협상
이 필요할 것인바, 북한의 중국카드 활용 동기와 중국역할론은 유효할 것으로 보
임. 특히 9월 시진핑의 방북을 통한 4차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3차 남북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어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중간, 남북간 이견 조율과 협력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될 전망임. 또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대북지원과 협력을 재개할 경우 한중간 공조는 필수적인 과제임   

3-2. 남북중 경협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남북중 3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 남북중 3각경협은 비교적 넓은 발전공간이 존재함. 남북중 3국은 각기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며, 지역분업체계나 국제무역체계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위상을 가짐. 따라서 고도로 차별화된 이익수요와 생산소비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3자가 상호 윈윈의 지역협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경제구조적 기초라 할 
수 있음

- 한국경제는 지역내 가치사슬의 상류를 점하고 있으며 기계전자 및 하이테크제품을 
위주로 하는 수출구조를 가진 반면 노동력 가격의 상승과 기타 생산비용의 증가추
세에 따라 생산라인의 이전과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이 요구됨. 중국은 개혁개방의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뉴노멀이
라는 중속성장시기에 과잉생산, 과잉자본의 해외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북한
의 경우 개혁의 동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김정은 정권이 경제관
리방식 개혁과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의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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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수요, 시장성장잠재력 그리고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등이 한중 양국의 투자
수요를 유인 

▶ 한미일 남방삼각 vs. 북중러 북방삼각의 고착화 방지

- 냉전과 분단의 유산으로서 한미일 남방삼각 vs. 북중러 북방삼각의 대립과 갈등구
도는 탈냉전시기에 와서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시기마다 
부활되는 조짐을 보여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야기된 북미간 갈등구도는 양자갈
등을 넘어 동북아 지역전체로 확산되면서 신냉전구도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대중 견제와 봉쇄라는 미중간 패권구도가 결합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맹 중심의 대립구도가 고착화될 위험에 처함

- 남북중 3각협력은 이러한 남방삼각 vs. 북방삼각의 대립 및 갈등구도를 완화하고 
나아가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러, 한중일, 한일러, 한미중, 
한미러 등의 3각협력과 함께 동북아 지역협력의 ‘구조적 공백’을 메꾸고 다자협력
을 추동하는 의미를 지님.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에서도 다
양한 역내 소다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맹적 질서에 기반한 진영논리를 약
화시키고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강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강화
를 제시하고 있음   

□ 약점(Weakness)

▶ 양자관계 중심의 지역구도

-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지역구도는 냉전시기 동맹 위주의 양자관계 중심으로 협력이 
진행되어 옴. 탈냉전 초기 UNDP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두만강유역의 개발을 위
한 다자협력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지정학적 이해갈등과 협력경험의 부재로 별다
른 성과를 내지 못함.14)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거점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역시 북한의 남남북중(南南北中), 통중봉
남(通中封南) 분할구도와 중국의 남북한 개별 관리구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심지어 
지정학적 갈등이 재현되면서 남북, 북중, 한중 양자협력구도 조차 흔들리고 남북중 
3자협력구도로 전환하지 못함

-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4.27 판문점 선언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과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남북간 철도 및 도로의 

14) 냉전시대의 관성을 중심으로 권력정치와 억지를 통한 생존 논리가 지배적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이 여전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중동맹과 중러 군사협력 등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
황에서 실질적 효과를 가지는 다자체제 형성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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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현대화)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인프라 건설과 
연계·운영을 위한 남북간 협력논의 외에도 남북중 3자간의 협력 플렛폼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함. 하지만 중국은 정부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북중 
양자관계차원을 넘어선 남북중 3각협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극적, 유보적 입장
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지속

- 남북협력은 물론이고 북중협력 그리고 남북중 3각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 요
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완화, 해소되지 못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나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남북중 경협에 필요한 자금 및 물품은 
모두 대북제재 대상이며, 예를 들어 철도·도로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쉽지 않을 상황임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남북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하는 등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밝힘. 하지만 당일 미국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중국, 러시아 해운관련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남북경
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중 경협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남
북중 경협에도 적신호로 여겨짐  

□ 기회(Opportunity)

▶ 남북관계, 북중관계 개선과 협력 가속화

-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사드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의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에 따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관계 개선
과 협력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작동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으로 이어짐.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관계(남북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협력적 복
원과 동북아의 선순환적 질서가 가동되면서 남북중 3각협력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됨

-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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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방안이 제시되면서,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의 종축을 가르
는 남북중 협력벨트 조성으로 확대될 수 있음.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과의 연계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거 북중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북중간 초국경협
력개발사업(황금평·위화도 개발/라선지역 개발) 및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사업(개성
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연동하여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3성을 연계하는 경제벨
트(회랑)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남북중 3국의 각 지역개발구상의 연계협력

-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구상과 동북진
흥전략, 북한의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 구상은 배타적인 지정학의 산물이기 보다는 
지경학적 접근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구상으로서 공간적 연계성와 정합성 제고를 
통한 각 구상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 남북을 각기 연결하는 한반도의 서해권 경제벨트와 동해권 경제벨트는 각기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 두만강유역을 넘어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물류인프라의 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거점개발 및 경협사업을 추동하여 남북중 경제벨트는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위협(Threat)

▶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북미간 이견과 갈등 노정

- 그동안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기초한 ‘신속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장해 온 반면, 북한은 CVIG(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Guarantee)에 기초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프로세
스’를 주장해 옴.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이견이 노정된 채 북한의 완
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등 새로운 북미관계의 방향 
설정과 이러한 합의내용을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함15)

- 이러한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이견과 갈등 노정은, 북한의 선제적 대미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정치와 연동하여 대북압박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현재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 북미는 현재 최대 

15) 비핵화와 관련한 방법과 시기,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빠졌지만, 
북핵해결의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일정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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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
며, 이러한 상황전개는 남북경협은 물론이고 남북중 경협의 선제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소를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소임  

▶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 밀착화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견제와 반대 

-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조율에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최근 4차 방북이 취소됨에 따
라 9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개최 여부를 떠나 그 성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임

-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관여,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
적 견해를 표명해 왔으며, 대북제재의 완화를 통한 중국의 대북관계 밀착과 강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음.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리잡
고 있다는 이른바 ‘시진핑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트
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관련 대중 강경 입장 때문에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며 
‘중국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함  

4. 중국의 경제전략(일대일로·동북진흥)과 연계·추진 가능한 남북중 경협사업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
책’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
의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 구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전망이며,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
로 전략구상 및 신(新)동북진흥전략과의 공간적 연계와 정합성 제고를 통해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중 경협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음. 또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철도(주로 경의선)를 연
결하여 중국과의 연계소통을 전제로 하는 바, 남북중 경협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
북경협은 물론이고 남북중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사
실임. 하지만 대북제재의 상황에서도 최근 침체 위기의 동북지역을 부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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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협력방안,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정
부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 한반도 해빙무드를 타고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논의는 물론이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단둥과 훈춘지역의 거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남북, 한중, 북중관계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서 중국 일
대일로 및 신동북진흥전략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중심으
로 남북중 경협사업을 검토하기로 함   

4-1.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그 성과와 한계

<그림> 중국 일대일로 전략구상과 6대 경제회랑

- 2013년 9,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신실크로드 전략구상인 일대일로 
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국가(통과국)들과 함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횡단
철도(TCR)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중남반
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위해 40여 개 국가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항만, 철도, 에너지자원, 산업단지 개발 등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 UN 총회
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중요 결의 또한 일대일로 건설 내용을 포함.  현재까지 ‘일대
일로’의 조기수확으로는, 1)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의사를 밝혔고, 4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 체결, 2) 중국 주도의 AIIB가 공식 출
범, 실크로드 기금 1차 투자사업도 본 궤도에 오름, 3)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초기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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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 4)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이 기 운영 중이며,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착공,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등 범아시아 철도망 건설 가
속화, 5) 과다르항, 피레우스항 등 유라시아 해상거점 확보를 위한 항만 건설 추진 
등 

- 이 외에도 2017년 현재  30여 개 국가와 국제 산업 및 에너지협력 관련 협정이 체
결되었고, 중국-벨라루스 공업단지, 중국-인도 복합산업단지, 중국-카자흐스탄 훠얼
거스 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라오스, 중국-베트남, 중국-몽골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이 진행 중. 그간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중국기업
은 이미 20여 개 국가에서 56개의 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
에 11억 달러의 세수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반면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
하며,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등 강대국간 갈등은 물론이고 연선국가의 정치적 불
안정, 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성행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
면해 있음. 최근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같은 대중 전략적 봉쇄, 
일본-인도가 추진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 
AAGC)16) 등 일본의 전략적 교란, 인도의 전략적 반대 등 강대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과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음. 주변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경제건
설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 무상원조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또는 경계심을 노출하고 있음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우 오랫동안 국제테러리즘의 주요 온상지로서 아직도 반테
러리즘 전쟁이 진행 중이며, 종교적 극단주의 및 민족분리주의 세력과의 충돌 가능
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시 존재함.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체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개방과 발전과정에서 정치안정, 경제발전, 제도전환, 정
책조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체로 권위주의 통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나 관료부패가 매우 심각한 곳임. 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치기 
용이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불리한 ‘高腐敗地
帶’(high corruption belt), ‘高危險路’(high risk road)에 해당함. 세계은행의 
2015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우 대부분 
기업설립이나 계약이행 등 10개 영역에서 최하위를 차지함

-  더욱이 중국기업은 법률관념의 미비, 리스크 의식 부족, 낮은 현지화 정도, 사회책

16)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은 2017년 5월에 제기된 구상으로서 인도와 일본이 서로의 비교우
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함. 즉 
인도와 일본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
한 전략적 대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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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식 결여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 면에서 취약하고 국제화 경험 및 노하우가 부
족하여 해외투자 과정에서 해당 국가 및 민중의 저항이나 배척을 수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新동북진흥전략

- 개혁개방 이후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재건을 위해 후진타오 집권시기 동북진흥전
략을 수립하여 추진. 2003년부터 신흥공업화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주요 목표 하
에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한 지역발전
을 도모. 동북진흥전략 실시 후 10년간 평균 성장률 12.6%로 전국 수준(10.5%)보
다 2% 상회하였으며 투자, 소비,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전국보다 높은 증가
율을 기록함 

- 2011년 이후 중속성장기의 뉴노멀(新常態)에 접어든 중국의 경우, 특히 동북지역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임. 2015년 
중국 전체 경제에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GRDP, 고정자산투자, 교역액, 외
국인직접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그 비중이 축소. 특히 2014년부터 중
국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심각한 경기침제 국면에 빠지는 ‘신동북현상’이 초래됨
(2016년 동북3성은 전국 최하위권, 특히 랴오닝성 –3.0% 성장)

<그림> 최근 동북3성 경제성장률 추이

-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동북지역 경제침체(‘신동북현상’) 타파를 위한 조치로서, 
2016년 ‘신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세 개의 중요한 정책문건을 발표하는 등 동북지
역 전면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 2016.4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全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的若干意見」: 
2030년까지 동북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장비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재료

- 63 -



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및 중요 기술혁신 및 R&D 기지로 발전. 2016.8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추진을 위한 3년 연동계획 실시방안(推動東北地區等老工業基
地振興三年滚动實施方案)」: 국유기업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향후 약 232
조원 규모의 130여 개 프로젝트 진행 예정. 2016.11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조치에 관한 의견(進入
推進實施新一輪東北振興戰略加快推動東北地區經濟企穩向好若干重要擧措的意見」: 
국유기업 개혁, 신흥산업 육성, 민간창업 등 총 14개 개혁조치 제시 등을 통해 동
북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함 

- 향후(13차 5개년 계획기간 2016-2020) 신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시기 국가발전전
략으로서 ‘일대일로’, 특히 그 가운데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매개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동북3성 각기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나갈 것임. 지린성은 동쪽
으로 차항출해(借港出海)를 활용한 동북아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프리모리예2: (몽골)울란바토르-초이발산-(중국)
아얼산-바이청-창춘-지린-훈춘-(러시아) 자루비노] 연결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헤이룽장성은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을 추진하여 러시아와의 4개 국경연결철도 노선 개발 및 TSR 연계/ 부산-블
라디보스톡, 나호트카항-쉬펀허-하얼빈-만저우리-TSR 연계(프리모리예1) 복합운송
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프리모리예 1, 2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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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 및 몽골에 국한된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의 한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중 초국경 협력개발사
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동북지역의 침체현상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임  

4-2. 남북중 경협사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15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
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의 적극적 협
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인프라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한중간에는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과 관
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은 물론이고 최근 8.15 경축
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간 철도연결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는 핵심적 
프로젝트임. 또한 이 구상은 남북 연결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
으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남북중, 남북러 3각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몽골, 일본 외에도 역외국가이지만 동아시아의 이해당사국인 미국을 끌어당겨 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안보공동체를 구축하
는 장기적 비전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연계협력은 대북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우선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한중 협
력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협력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북방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한반도와 맞닿은 동
북지역을 중심으로 경협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압록강 
유역의 단둥-선양(-다롄)벨트(랴오닝연해벨트), 두만강유역의 훈춘-창춘벨트(창지투 
벨트)가 이에 적합함. 그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북접경지역(개성, 금강산)의 협력개발과 연동해서 단둥-신의주(황금평·위화도), 훈
춘-나선 초국경 협력개발로 확대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의 종축 
벨트를 잇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정합적 연계를 완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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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딜레마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
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을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안임.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의 발전에 따라 북중, 한중, 남북한 경제
협력과 동북진흥계획이 서로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
중 3국이 서로 동의한다면 곧바로 협력을 위한 초기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 즉 두 
구상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한중간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경협
을 매개로 향후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중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을 협
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북한의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 방침과도 서로 연계될 
수 있음. 북한은 2013년 이후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 새로운 단계에 진
입하였다고 자칭하며, ‘우리식의 경제관리개선방법’으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
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가
이익과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함. 북한의 개방전략은 ‘4점2선’으로 요약되는데, 남선
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두 개의 중점으로 한국을 향해 있으며, 북선은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두 개의 중점으로 중국, 러시아를 향해 있
음.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 배치는 현재 남선과 북선이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만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국제적
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하여 북중, 북러, 남북한 나아
가 동북아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은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 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
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단계: 일대일로 사업 동반진출과 북방 경제협력 거점 확보

- AIIB 창립회원국이자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일대일로의 전
면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
시에 경제협력의 독자적인 거점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6대 경제회랑과 전략적 해양거점인 항만 개발에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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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과도
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다소 우려와 경계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외진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기업의 참여는 사업의 리스크 경감에도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점이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음

- 내부의 구조적 요인과 대외개방의 한계로 침체 위기에 있는 동북3성은 중국 일대일
로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으
로 연결되는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주요한 거점들이 분포되어 있음. 대북협력
의 플렛폼으로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단둥-선양(-다롄) 벨트와 훈춘-창춘 벨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며 기존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사업토대를 구축하
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거점확보로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전개에도 유리
하다고 판단됨

- 이 외에도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사업, 특히 프리모리예 1, 2 구축사업
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 
구축방안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싱크탱크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아울러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통해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참여
는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중몽러 경제회랑의 흐름이 한
반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짐

-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는 1단계에서는 남북중 경협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범적으로 동북지역 거점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단둥-선양 벨트와 훈춘-창춘 벨트
에 한국 중소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이나 북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사
업이나 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예를 들어 연변대 훈춘분교의 국제물류학과의 공동
운영)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2단계: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협력개발

-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협력개발은 동북진흥전략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어 왔
으며, 2009년 이후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에 따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어 왔음. 또한 같은 시기 압록강유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두만강유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추진되면서 신의주-단둥, 
나선-훈춘을 연계하는 물류인프라를 핵심으로 북중간 초국경협력개발사업이 진행되
어 옴.1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제재대상이 아

17) 북핵개발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과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초국경 협
력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단절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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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관광협력을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다
시 본격적인 협력개발사업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경의선, 동해선의 착공을 계기로 물류인프라 연계와 특구(경제개발구) 개발을 핵심
으로 하는 북중간 초국경 협력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남북접경
지역에서 전개될 통일경제특구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중
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을 남북중 경협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경제회랑 구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2단계에서는 남북중 3각협력을 통한 위탁가공사업, 남북중 농
수축산업 협력, 북중 접경지역 통합물류망 사업, 남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등
이 추진될 수 있음

□ 3단계: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

-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중몽러 경제회랑을 한반
도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되어 나
가는 과정으로서 철도 및 도로 등 물류인프라 개발 및 네트워크 연계를 핵심으로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1+3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임

<그림> 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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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북한의 황금평·위화도(신의주)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
황해 경제벨트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함. 동단인 
두만강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 경제벨트 계
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할 수 있음 

- 결국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및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으로 이루어진 동북아
경제회랑은 북중 및 북러, 남북한간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운송회랑 구축을 중
심으로 에너지, 통신, 전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연계는 물론이고 회랑의 연선거
점도시(특구)에 대한 개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견인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나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
화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이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이와 관련한 다자간 
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
도공동체, GTI 등이 주요한 협력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미국, 일
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발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5. 고려사항
 
□ 우리 정부차원의 지원방향

- 남북중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남북중 경협 활성
화 방안을 위한 제 부처간 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대통령 직
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활용하고, 그 안에 (가칭)남북중 경협추진
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이를 통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
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의 단계별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함

- 남북중 경협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 등 민간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중국 동북지역
에 진출한 기관 및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협력 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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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여건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기업들의 경협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의 경협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정보와 자금조달 지원이 요구됨 

□ 중국측 협력 확보 방안

- 한중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연계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
록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내 연구기관(KDI 혹은 KIEP)과 중국 연구기관(국무원발
전연구중심 혹은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추진. 또한 남북중 경협논의
의 활성화를 위한 1.5트랙 기제로서 우리의 민주평통,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북한
의 아태위원회 간 3자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주도적 노력을 촉구하
고, 나아가 남북중 정부간 3자협의체 구성을 매개하도록 협조를 구함

- 남북중 경협에서 기존의 남남북중(南南北中) 구도나 심지어 통중봉남(通中封南)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별 관리를 지양하도록 유도
하고, 이를 위해 북중 접경지역과 남북 접경지역에 한중이 교차 투자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개성에 설립될 예정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중국
과의 협력을 통해 단둥, 훈춘 등의 북중경협 거점에 (가칭)남북중 경협센터를 개설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으로서 (가칭)남북중 철도협의체 설립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매개로 
동반투자 방식의 건설 및 개발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 

□ 남북중 경협사업 추진 시 리스크 관리 방안

- 무엇보다 남북중 경협사업의 최대 리스크인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적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함.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북중경협은 물
론 남북중 경협 또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
동되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에 따른 단계별 협력 방안과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남북중 경협사업이 자칫 미국, 일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거나 비핵화 프로
세스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따라 미국, 일본 외
에도 다국적 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개방적 협력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사업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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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고려사항

- 남북중 3각협력은 주로 과거 남북관계가 단절된 반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
력이 심화되는 등 북중관계가 활성화되었던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종속을 우려하고 
미래 통일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제안되었음. 하
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협력, 북중협
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북중협력이 선순
환적 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 비록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순탄하게 진행
되지 않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지만, 남북협력은 물론이고 우리 주도의 남
북중 3각협력에 대한 보다 담대한 접근이 요구됨. 즉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협력으로 유인하는 적극적 입장과 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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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발제

북한의 전력수급구조 및 협력 방안

이 광 만

(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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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젂력수급 계획 및 제도 

3 

국장법 제5조(국장의 규격): (불패의 위력과 륭성번영의 상징)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
물우의 구름, 저수지얶제, 저수지물문, 발젂소뒤의 얶제, 발
젂소건물, 변압기실, 발젂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
수지와 발젂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은 부록에 따른다. 

4 

- 76 -



• 제6차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젂망목표의 하나인 

1,000억㎾h(시설용량 1,700만kW) 젂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3차 7개

년인민경제계획 기갂에 국내자원에 기초하여 나라에 이르는 곳 마다에 

강하천들에 크고 작은 수력발젂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  

• 대동강, 청천강을 비롯핚 큰 강들에 갑문을 건설하고 발젂기를 설치하여 

젂기를 생산  

• 수력발젂소와 함께 석탄이 많이 나는 지구들과 중요 도시들에 대규모의 

화력발젂소, 폐열을 이용하는 중소규모의 화력발젂소를 건설  

• 1,000억㎾h 젂력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원자력 등 새

로운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젂소들을 많이 건설  

1,000억㎾h 젂력고지 점령하기  

Source: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5 

• 1970년까지 동부지구의 젂력소비가 54% 이상  

• 1975년에 이르러 동부와 서부가 5:5 

• 1980년대 이후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을 능가 

• 동부지구에 조성된 생산능력은 소비량보다 적으므로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송젂, 새로운 발젂소 배치

는 동부지구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 

• 젂력의 지역갂 균형을 맞추는데서 새로운 원자력발젂

소들의 건설은 큰 역핛 

북핚의 젂력수급 젂략 

Source: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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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르기관리법(1998) 

- 제2조 (에네르기의 종류와 그 관리의 과학화 원칙) :에네르기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 물질 같은 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 것이다. 

- 제24조 (중소형발젂소건설과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중소형발젂소를 적극 건설하고, 중소형발젂소에서 생산핚 젂기는 
발젂소를 건설핚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젂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용핚다. 

• 재생에네르기(2013) 

- 제2조 (정의): 재생에네르기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 물질, 해양에네르기 같은 홖
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 가능핚 에네르기를 말핚다. 

• 젂력법(1995~2015) 

- 제3조 (젂력시설건설원칙): 국가는 수력발젂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젂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핚 다른 여러 가지 에네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젂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젂소와 중소규모발젂소 건설을 병짂시키며 여기에 송배젂시설건설
을 따라 세우도록 핚다. 

- 제5조 (젂력공급, 교차생산조직, 젂력이용원칙): 국가는 인민경제 수요에 맞게 질 좋은 
젂력을 공급하고 교차생산 규율을 엄격히 세우며 젂력을 효과 있게 이용하도록 핚다. 

7 

북핚의 젂력관렦 법령 

8 

• 젂력법 

- 제17조 (중소형발젂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
으로 이용하여 중소형발젂소를 굮중적 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핚다. 중소형발젂소
에서 생산된 젂력은 자체의 젂력수요를 보충하는데 이용핛 수 있다. 

- 제41조 (교차계약에 따르는 생산 및 경영홗동): 젂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기
관과 교차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생산 및 경영홗동을 짂행하여야 핚다. 

- 제42조 (젂력부하곡선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젂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젂력공급계약을 맺은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갂별, 기대별 젂력수요를 젂력부
하곡선형태로 작성하여 해당지역교차기관에 제때에 내야 핚다. 

- 제66조 (출력조젃발젂소와 고정발젂소): 중앙급젂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젂소의 운영상 
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젃발젂소와 고정발젂소를 정하여야 핚다. 

• 중소형발젂소법(2007) 

- 제3조 (중소형발젂소의 건설원칙): 국가는 중소형발젂소건설에 대핚 투자를 계통적으
로 늘이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 이용하여 중소형발젂소를 경제적 실리에 맞게 젂 굮
중적 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핚다. 

- 제5조 (중소형발젂소의 젂력이용원칙): 국가는 중소형발젂소에서 생산핚 젂력을 자체
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핚다. 

• 원자력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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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핚의 젂력공급 구조 

9 

6 61 59 

Plan  

Real-time Supply 

? 

? 

? 

Source : Wikipedi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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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000억kWh 생산: 상시발젂출력 1,150만kW 필요 

• 운영율 80% 가정시 1,440만kW, 70%시 1,640만kW  

• 수력(대형 및 중ᆞ소수력) ?? 

• 석탄화력(무연탄, 유연탄) ?? 

• 싞재생(태양광, 풍력, 바이오) ???? 

• GAS화력(LPG, LNG, 복합) ???????? 

• 중유 ????? 

• 원자력 

1,000억㎾h 젂력수급 조건  

11 

12 Source : 북한전기산업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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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자원(Water Energy) 

• 젂 굮중적 운동 

• 저비용과 장기경제수명 
- 댐 건설시 부대시설 최소화(자유월류식 여수로) 

- 초기비용 외 유지관리비 저렴 

- 댐 수명 50년 이상 

• 에너지 저장기능 

• 중소형 수력발젂소는 On-Off Grid에 장점 

• 다목적 이용(용수공급, 홍수조젃, 위락 등) 

• CDM and UNFCCC 

13 

왜 수력발젂소 건설인가 ? 

• 젂력원(Energy Source) : 수력(62)+화력(38)+싞재생 

• 젂력망 연결 : 중ᆞ대형 수력과 화력 

• 수력발젂소 : 기저부하(고정발젂)와 첨두부하 

• 화력발젂소 : 공업지역 기저부하 기여 

• 수력+화력 : 

   - 풍수기 : 기저부하(수력  + 화력  )+첨두부하(수력) 

   - 갈수기 : 기저부하(수력  + 화력  )+첨두부하(수력)  

• 출력조젃 : 수력 

• 첨두형태 : 동계저녁첨두형 

• 기저수력의 핚계 : 계젃적 변동성 및 수두의 하락 
14 

북핚의 젂력수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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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ource : 북한전기산업포탈시스템 

구붂 지역 용량(kW) 

기타 운젂중인 

중소형 화력발젂소 

아오지 화학공장         3,000 

청짂 방직공장         8,000 

천내리 시멘트공장         9,000 

해주 시멘트공장       11,000 

흥남 비료공장       12,000 

김책 제철소       12,000 

고무산 시멘트공장         8,000 

평양 방직공장         3,000 

명갂 화학공장         6,000 

평양 곡산공장         2,000 

공사중 혹은 
 계획중인 화력발젂소 

안주 1,200,000 
12월(남포)     400,000 

해주       11,000 

함흥     150,000 

김책       50,000 

평성       - 

나짂     400,000 

사리원 비료공단       - 

서평양       - 

태포   

16 

수력발젂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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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림얶제(충만강) 용림얶제(장자강) 

태천2 

태천5 

희천2 

태천1 

청천강 

연풍호 

대동강 

희천1 

Load Factor: (평균부하젂력/최대부하젂력) x 100% = 95% 

북핚의 월별 젂력부하 

Source :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20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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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Factor: (평균부하젂력/최대부하젂력) x 100% = 85% 

북핚의 시갂대별 젂력부하 

Source :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2014) 19 

20 

젂력수요 및 공급원 

Demand Load 

화력(Oil 포함) 

수력(Reservoir Type)과 계단식 수력(Run-of-River Type) 

수력(Reservoir Type) 

0 6 12 18 24 시 

kW 

양수(Pumpe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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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젂력부하곡선과 교차생산조직 

Source: Anandini & Gupta(2016) 

3. 북핚의 젂력수급 젂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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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우위정책의 핚계 
-개발가능량 과대 추정(830만kW) 
-물몰이체계에 의핚 수력발젂소 대형화의 허수 
-극심핚 수문변동성 

• 화력발젂소 설비도입 및 연료 공급 차질 
-석탄생산량 감소 
-유류수입제핚 

• 원자력발젂소 건설 실패 
-러시아 지원 불발(140만kW) 
- KEDO 중단(200만kW) 

• 싞재생에너지 대용량 확보 불가 
• 싞기술 부족 
• 외부지원 중단 

젂력수급 실패 요인 

23 

24 

• 대동강, 압록강, 청천강 주운 

• 물몰이식 단천발전소 건설(2017) 

• 중소규모수력발전소 지속 건설 

• 두만강 유역 유역변경식 발전소 

• 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 

• 대동강-금야강 주운 수로 연결 ? 

Source: 조선지리전서-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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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ource :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2014) 

• 상시생산목표 500만kW(438억kWh) : 현재 300만kW + 추가 200만kW 

• 수력 및 석탄화력발젂소 보수ᆞ확장  

  - 수력발젂시설 보수 150만kW(보수 불가능핚 시설 다수) 

  - 석탄화력보수 및 확장 140만kW(보수 불가능핚 시설 다수) 

  - 풍력 및 양수 21만kW, 중유 및 LPG 등(국가젂력망 혹은 독립망) 

• 수력발젂소 지속 건설(중형 일부 및 소수력은 독립망) 

• 발젂기, 송배젂선, 변압기 등 현대화 

• 석탄공급 및 수송시스템 개ᆞ보수 

• 소규모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및 효율개선 (소규모 수력터빈, 풍력, 태양광, 

주거용 조명, 산업 및 농업용 발젂기 등 개별 발젂시설)  
26 

200만kW 추가 확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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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ource :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2014) 

4. 시사점 및 협력 방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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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핚의 젂력수급 방향 

• 기저급 중ᆞ대형 수력발젂소 : 단천, 두만강 등  

• 지역단위 중ᆞ소수력 : 소규모 그리드 및 독립망 지역단위 

공급(중소규모 산업시설, 중소도시, 굮수지역 등) 

• 자급자족용 재생에너지 : 가정용, 중소도시, 비닐하우스, 양

어장, 제조업 부속 주택, 편의시설 등  

• 화력발젂소 개보수 및 석탄생산량 제고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 지열 등 보조 가용자원 탐색  

29 

협력 방안 

• 현재 북핚이 핛 수 있는 것은 기졲 시설의 개보수 운영에 

수력발젂소 건설 및 소규모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 싞속(fast), 소규모(small), 값싼(cheap) 수력발젂설비 

• 기졲 발젂기, 송배젂선, 변압기 등 현대화  

• 젂력수급의 안정화 연구(수력의 유연성 확대 및 통합연계, 

계젃적 변동성 최소화, 기저와 첨두발젂 조합) 

• 통합젂력관리체계를 위핚 젂력망 재설계 

• 장기적으로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젂홖 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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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ra of Blackout and Darkness 
during Past 30 Years and 

Most Solar-Powered Nation on 
Earth. 

 
- Scott Montgomery - 

3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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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 철도 및 도로 건설 방안

김한신(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신의주-개성 376km 도로 왕복 4차선, 철도 복선>

1. 개요

 □  목 적

   o 북측지역을 통과하는 국제철도와 국제고속도로를 건설, 북측 내륙과 
중국 및 러시아로 통하는 육로를 개척

     - 중국, 러시아, 유럽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o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남·북·중·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남북간 물류 이동과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 마련
     - 남북간 교통망 확충

제Ⅱ세션 – 토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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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북아 주요거점을 일상 1일 시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  주요 내용

   o 사업기간 :  2018～2023년 (5년)

   o 사업내용 :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신규 건설

   o 사업구간 : 개성-평양-신의주

 □  추진경위 

   o 2018년 8월 : 남북 경협사업 추진계획수립(안)

   o 2018년 11월 : 국제컨소시움 구성, 북한 국제경제개발위원회와 
협의서 체결

2. 제1차 계획 추진현황 및 평가

 □  제1차 국제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o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망 구축계획은 2018～2023년을 제1차 계획
기간으로 설정, 국제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 구축의 비전 및 목표, 
투자규모 등 제시

   o 비전 : 철도·도로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

     - 철도·도로망을 통해 동북아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 동북아 물류 이동과 관광객 증가로 교통수요 최대한 흡수
     - 수송 분담률 제고로 대중교통수단의 위상 확립 
     - 철도·도로 동시 공사로 인한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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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목표

     - 운행속도 향상 : 물류 180～ 200km/h, 여객 250km/h 이상 
대도시간 2～3시간 이내 이동

     - 접근성 개선 : 북한의 주요 특구에 30분 이내 접근
     - 안전성·친환경성·쾌적성 등 향상 : 인간·환경 중심적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강화

   o 투자규모 
     - 제1차 기간(ʹ18～ʹ20) : 약 14조 1,000억원의 투자 필요
       ※ 이 중 64%인 8조 8,735억원을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

     - 철도복선 : 9조 4000억원
       ※ 125억원/km(객차 및 화차별도) x 376km x 2 = 9조 4,000억원

     - 고속도로 : 4조 7,000억원
       ※ 125억원/km x 376km = 4조 7,000억원

 □  제1차 계획의 구체 내용

   o 고속철도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1단계 사업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러시아-중국 고속철도 연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 신의주-평양-개성구간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중국-러시아 연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착수 등 본격 
추진 

   o 고속도로

     - 전반기('18∼'20) 총 376km 완공, 북측 인터체인지 제외, 국제
여객만 운영, 북측 내국인 사용불가 

     - 후반기('20∼'23)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7개 사업(376km) 중 1개 
사업 완공, 인터체인지 잔여분 북측 사정을 감안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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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속철도/고속도로  총 376 km 건설 

     - 신의주-평양 187km, 평양-개성 189km
     - 철도는 376km 全구간 복선 
      : 육로 153.85km(48.8%), 교량 171.3km (45.7%), 터널 50.85km(13.5%)
     - 고속철역 인터체인지는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에 설치

   o 공사량(철도)

     - 궤도부설 : 752km
     - 흙공사 : 2만
     - 구조물공사 : 교량 110개소 171.58km
     - 터널공사 :  55개소 50.805km

   o 중요자재(철도)

     - 레일 10만 3,534ton
     - 철강재 89.6만 ton
     - 시멘트 453만 5,000ton

   o 유지보수의 효율화, 승차감 향상, 소음 저감을 위한 레일 장대화
      ※ 레일장대화 : 용접 등으로 레일간 틈새를 없애 하나의 레일처럼 

만드는 작업

   o 궤도구조의 안정성, 유지보수 효율화 측면에서 유리한 PC 침목 설치
       ※ 본선에서의 PC침목 설치율은 79.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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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상황 및 문제점

 □  북측 입장 및 협의상황

   o 중국-러시아-북한을 연결하는 사업은 2010년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심양의 항천그룹간 체결한 고속 철도·도로 건설 의향서에서 
출발

   o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변화 및 김정일 위원장(2012년 3월)의 남측과 
인접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선으로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연

   o 불편한 남북관계의 지속 속에 경제개발을 위한 북한 신지도부의 
인프라 건설 의지에 따라 중국 一帶一路 그룹과 철도·도로 건설
사업 협의 완료단계

   o 北 김정일 위원장의 남측과 협력하라는 유훈에 따라 남측과의 
협력을 모색 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북측의 사정에 따라 중국과 
계약을 체결할 상황

   o 북한은 인프라 사업에 민자도입방침을 정함에 따라(BOT, BTL) 
국제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참여를 기획하고 있음

   o 개성-평양 구간은 남측기업이 건설, 평양-신의주 구간은 중국이 
건설하는 안으로 남·북·중이 협의 중이며, 설계는 남측이 하고 
국제선 철도·도로 운영은 남·북·중이 공동으로 하기로 협의 중

 
   o 공사대금은 중국과 국제컨소시움이 공동으로 조성, 北은 이에 상응

하는 광물자원 개발권을 담보하고, BOT 방식으로 투자자금 회수 후 
운영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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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o 한반도를 관통하여 중·러로 연결되는 철도·도로 건설사업을 외국
기업이 추진時 남북 철도·도로 연결방식과 신호체계의 차이로 차후 
한반도 철도·도로 연결時 발생하는 철도·도로 운영주권의 상실과 
함께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 예상

   o 철도·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윤의 이탈 및 건설업을 통한 
남측의 경제침체 돌파구를 놓치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관통 철도·도로를 이용한 자원의 개발과 이동사업에 막대한 손실 
초래 예상

   o 文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
여행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 조달방안

   o 자원판매대금 8조 4,000억, 건설사 3조, 민자유치 및 기타 2조 6,000억원
 
   o 조달방식은 BOT, BTL 방식과 자원개발권 담보로 가능
   
     - (긍정적) BOT 방식 투자재원의 기업 참여 긍정적
       ※ 국내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체의 성장동력

     - (중립적) 北자원 담보時 투명성 확보
       ※ 교통시설 투자재원은 남측정부가 경공업 협력방식 가능

     - (부정적)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와 북측의 국제사회 고립 고착화
       ※ 남측의 경험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의 융합은 최고의 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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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재원 조달 및 효율화 방안

   o BOT, BTL 등 국제 민간투자의 적극적 유치

     -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수요가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개발기금 유치 및 BOT 방식으로 추진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하부시설은 자원개발권, 상부시설은 民資
유치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민자유치방안 검토

   o 신규 시설투자재원의 발굴

     - 자원개발권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

     - 북한에서 金 광산개발권과 몰리브덴 광산개발권, 텅스텐 개발권, 
철광석 개발권을 상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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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측이 발표한 新철도·도로 건설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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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인프라 투자의 접근 방향

이경찬(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실장)

1. 북한 경제 개발 계획의 실패

북한은 지난 1984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위한 합영법을 도입하고, 1991년도에
는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과도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자 유
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함

2012년부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5대 경제 특구(나진·선봉, 황금평·위
화도, 신의주, 개성, 원산·금강산)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방급 
경제구를 신설하여 현재 북한 전역에 약 27개~29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2. 개성공단의 사례

사례 1) 체제 변화에 대한 경계

2004년도 말 개성공단 초기에 입주기업 중 S사는 북한 근로자를 선발해서 중
국에 산업연수를 시행한 경험이 있었고, 초기 몇 달간의 연수를 통해서 개성공
단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남북한간 기술 전문 용어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기
술적 문제는 해결되어 갔고,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서로를 처음 접하면
서 느꼈던 긴장감과 두려움은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해소 되어가면
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음

제Ⅱ세션 – 토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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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성공단 내에서 최대한 남한의 자본주의 색채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젖
어드는 것을 경계했고, 총화라는 문화를 통해서 정신적 교양 활동을 강화하며 
통제하려 했음. 일부 근로자의 갑작스런 전직, 불분명한 이유의 퇴직 등

사례2) 북한 정보에 대한 폐쇄성

남한의 토목공사 현장 관리자가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양 지하철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가 체제 위협자로 간주되어 추방
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

단편적인 두 가지 사례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함

첫째, 북한의 체제안정 욕구로 인한 소극적 추진

북한은 경제 개발에 대한 욕구보다는 체제 안정과 주민 관리에 대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과 개방환경을 수용할 만한 내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공단 개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
문에 개발의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었음. 3통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 

둘째, 북한 협력 개발을 위한 정확한 정보, 수치, 통계의 필요

북한 개발, 특히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개발 등을 예로 들고 있음. 북한의 지하 자원의 종류가 어떠하
고, 몇 천조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 남한과 북한이 경협을 통해 서로 공동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함

3. 인프라 개발 투자를 위한 제안

1) 북한의 체제안정욕구 충족, 선택적 인프라 개발 통한 모델 개발  

한국도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1950년대의 전후복구 과정과 1960년대~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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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경제개발 초기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와 철도, 항만 확장공사 등
을 실시하면서 사업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은 북한 인프라 개발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음

제재 문제 등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주요 항만 중에서도 최우선 개발 
항만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항만 운영 시설, 전력, 도로, 배후지 등을 
우선 개발하여 향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남북철도 사업의 전진 물류
기지로 활용하고, 배후부지 개발과 분양 등을 통한 수익 실현 구조를 만들어 
투자비를 회수하고 북한 경제의 경쟁력을 실질적인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수요자를 고려한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항만,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발 방향은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했을 때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 그 수
요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지를 고려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정치적 리스크와 정부 부담 해소를 위해 국제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
에는 동의하지만, 국제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할 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
획 수립이 필요함

과거 개성공단에도 전기, 통신, 도로, 상하수도, 정배수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인프라 시설이 있었고, 수요자로서의 입주 기업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
업활동을 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
요자 창출 계획이 필요함. 예를 들어 남한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서의 항만과 
배후부지 등을 개발하여 전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그 항만을 이용하
는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을 통해 전력 요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들어야 함

3) 안정적 남북경협 추진 위한 당국간 신뢰, 제도의 구축, 국민적 공감대 형성

2017년 12월 내외경제연구소 조사결과 북한 개발의 경제적 효과로 남한 159
조원, 북한 248조원 제시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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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다시 가장 인접한 국가인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과거 남북 당국간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간 경협이 중단되거나 흔들리
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와 당국간 굳건한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는 투명하고 명확한 경협추진 결과의 자료 제
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북한의 비핵화가 전개된다면 현실적으로 남한 정부와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
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재원 조달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고 대규모의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임. 하지만, 국제 협력구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과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 조율에
만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주변국가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초기에는 남북한 주도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경험으로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
용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
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조화롭게 안정화되면 개
발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
며 정치적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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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토론

남북경협 인프라 투자의 접근 방향

홍 제 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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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읶프라 투자의 접근 방향 

토론 자료 
 

홍제환(통일연구원) 

제Ⅱ세션 – 토론자료(3) 

북한의 열악한 읶프라 수준 

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읶프라 투자가 최우선 과제  

• 수십 년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 낙후된 교통·물류 인프라는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철종도(主鐵從道)’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철도도 대부붂 단선(97%)이고 노후화가 

심해 평균 30km/h 이하 속도로 운행 

 도로교통은 철도의 연계교통수단으로서 지역 내 단거리 수송에 치중하여 미발달  

 항맊도 시설노후화, 장비 및 젂력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상태 

• 열악한 젂력 사정은 북한경제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109 -



대북 읶프라 투자와 한국경제 

 대륙으로의 교통·물류 연계망 구축은 한국의 경제권 확대 기회 

• 북한과의 정치적 대립 속에 교통·물류 측면에서 대륙과 단젃 

•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EU, NAFTA, 동북아) 중 하나 

 세계 물동량 중 동북아 역내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30% 이상 

• 서울-싞의주-단둥 간 고속철도 연결 시 한반도-중국 1일 생활권화 실현 

• 남북 도로망 연결 시 AH1, AH6 노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경유하는 국

제운송로 완성 가능 

1. 대북 읶프라 투자는 남북 모두에게 유익 

아시앆하이웨이 네트워크 

(이상준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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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읶프라 투자와 한국경제 

 북한 내 교통읶프라 구축의 경제효과는 북한에 집중될 가능성  

• 북한 내 교통인프라 구축은 북한경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 

 교통인프라가 갖고 있는 외부효과  

• 국내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인프라 건설 참여 기업 및 북한에 짂출하여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얻게 될 가능성  

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얻는 경제효과 제한적  

•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맊큼, 

정부 재정 중심으로 재원을 마렦할 경우, ‘퍼주기’ 논란 발생 가능 

 정부 재정 투입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맊 돌아간다는 문제도 발생 가능   

대북 읶프라 투자 방향  

 정부가 주도하는 읶프라 투자와 민간이 주도하는 읶프라 투자를 효과

적으로 구붂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성이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적극 유도 필요  

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사업이 대표적 

• 문제는 정보 제약으로 인해 경제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 수요 예측의 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는 맊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수요 발생 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앆 보젂해 주는 방앆도 검토 필요  

 교통 인프라의 경우, 외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젂에 대한 정당화 가능  

•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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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읶프라 투자 방향  

 대북 읶프라 투자의 붂명한 목표 설정 필요  

• 국제사회의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과정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강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을 구축하고, 무역촉짂을 위한 관렦 정책 및 규

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 무역이 경제발젂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  

• 대북 인프라 투자 역시 이처럼 붂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구성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짂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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